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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바뀐 다문화 담론이 다시 사회 전반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다문화 담론에 대한 지역 행위자들의 실천 변화

이다. 이때 실천 변화는‘다문화’라는 용어가 시대에 따라 사용된 맥락

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 변화 과정과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확인

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안산시에서 형성된 다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하

고 있는 행위자들 간에서 일어난 권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거버넌

스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의 다

문화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에서 파생된 용어인 

‘다문화’가 안산시에 유입되면서 의미가 축소되었다. 민간단체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을 때의 다문화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중시하고 모든 외

국인 집단에 대한 관용을 실천하는 다문화주의 이론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안산시 지방정부에서 사용한 ‘다문화’는 친숙함을 바탕으로 대

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

었던 진보적인 면 때문에 많은 정책 명에 채택이 되었지만, 실제 다문화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이다. 

현재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결혼 이민자나 그들이 형

성한 가족을 주로 지칭할 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에 대부

분의 예산과 지원 정책 역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외국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거주 기간이 더 길고, 귀화비율도 높은 집단이기 때

문이다. 또한, 다문화 공간 속에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있지 않고 공간

적 분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안산시는 

일상적 다문화주의에 근거해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며 다문화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 속 다문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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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외국인의 복지에만 치중한 공간이 되었고, 내국인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한때 한국 다문화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 여겨졌던 안산 

지역 거버넌스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

서 언급한 다문화 담론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다문화 담론 변화

를 만든 정책 행위자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측에 소속되어 있다. 규모와 

예산 면에서 우위를 지닌 이들은 권력의 차이를 통해 다문화 거버넌스에

도 영향을 미쳤는데, 권력의 균형을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에서 이 균형

이 무너진 것이다. 공공 행위자들은 민간단체의 외국인 정책 제안을 수

용하기보다는 다문화를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와 합

의한 일부 단체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산지

역 외국인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제 거버넌스 기반보다 하향식

(top-down)이 되었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는 민간

단체 간의 결속력도 약화시켰다. 과거 민간단체 간의 연대는 민이 관에 

대응할 수 있었던 강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의 대부분이 지

방정부에 의해 분배되기 때문에, 민간단체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갈

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예전보다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의 다문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다의적 의미 분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

한다는 점도 논문의 주요 함의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

역별로 특화된 다문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거버넌

스의 미래 방향성을 재고한다. 다문화 공간이 위치한 곳에 따라 이주민

과 정책 행위자들의 특성이 다르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다문화주의, 다문화 공간, 거버넌스, 안산시

학  번 : 2019-2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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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서구에서 거론되었던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담

론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과정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착하는 계기 및 과정, 그리고 이 

변화가 하나의 비물질적 행위자로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에서도 ‘다문화 공간’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밀집 지

역 및 지역의 다문화 거버넌스 내부에서 생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

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다문화 거버넌스(multicultural 

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 사이의 상호교류와 의사소통 과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며, 여러 문

화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뜻하는 개념이다. 이 

변화 현상을 잘 관측하기 위해 다문화 거버넌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고 평가받는 안산시의 거버넌스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현상들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단기간에 많은 진행이 이루

어졌다.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틀을 지켜왔기 

때문에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에 미흡했던 

면이 존재했다(오경석, 2007; 윤인진, 2008).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이 제기되며 한국

도 세계의 정서에 맞춰가기 위해 다문화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

책 성장의 당위성이 빠르게 증대했다. 장기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

기된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유입 인구 구성의 다양화였다. 당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초기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이나 유학생 등도 늘어나면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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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줄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편,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정책과 지원을 집중해줄 공간은 자연스럽

게 형성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대규모로 입국하기 시작한 이주민 

소수자들은 집단을 이뤄서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인종, 언어, 종

교, 문화 상징들이 어우러진 거리와 상점,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장소들이 형성되고 있다(정병호, 2011:17; 공윤경, 2013; 김윤영, 2019). 

본 공간을 지칭할 때 서양 학계에서는 ‘민족 거주 공간’혹은 ‘민족 

공동체’(ethnic enclave, ethnic community)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Viruell-Fuentes et al., 2013; Gao-Miles, 2017; 

Shin, 2017; Eriksson, 2020),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다문화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됨으로써 외국인의 거주 공간에도 이를 적용하여 ‘다문화 

공간(multicultural space)’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윤인진, 2016; 최병

두, 2017).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은 인천이나 군산과 같이 근대사회에 

존재했던 탈식민지적 성격의 공간들도 다문화 공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 노동 이주로 비롯된 다문화 공간은 

분명히 구성원들이나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문화 공간으

로 묶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공간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전반적

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용어를 정의할 때 혼선을 빚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 예시로 일반적으로 서구적인 맥락에서 거론된 다문화

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많고, 문화 상대

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경향을 지닌다(손경원, 2013; 남

기범·정현주, 2019). 다문화는 모든 집단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념의 목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다문화는 전체 

외국인의 일부 집단만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외국인 정책 내에서도 소속하는 외국인 집단에 따라 ‘다문화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뤄지는 지원의 차이가 달라지게 된

다. 가령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대게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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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나 그들의 자녀 교육 문제를 지원

하기 위해 가족다문화과를 별도로 두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

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정책적 측면의 다문화 담론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체

가 추구하는 미래의 다문화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최병두 외, 

2017:37). ‘담론 변화’라는 행위자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구성원

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상호관계적인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한국의 다문화정책 담론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안산

시의 행위자들은 어떻게 다문화 공간에 실천하고 있는가?

(2) 이 담론 변화로 인해 안산시 지역 내의 다문화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다문화가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 나누어

서 분석한다. 먼저 한국의 외국인 정책 속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

기 시작한 시점과 그 계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공

간’이 지니는 장소성을 살펴보며, 시기별로 다문화 공간의 성격을 나누

고자 한다. 그다음 연구질문은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행위자 간의 복

잡한 이해관계를 집중해서 살펴본다. 다문화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행위

자의 기본 입장도 달라지게 되고, 다른 행위자와 다른 입장에 서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다문화 거버넌스 네트워크 전체에 일어나는 이행을 파악

해본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이하 ANT)을 

통해 다문화 담론 인식 변화가 네트워크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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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ANT에 의하면 인간과 더불어 지식, 제도, 조직, 사회(구조) 

등 비인간 사물도 모두 개별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Law, 

1992; Murdoch, 1998; Latour, 2005). 이 행위자들은 이들 간에 형성된 이

질적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상호관계의 결과로 인식한다. ANT는 이

질적인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궁극적

으로는 ANT를 통해 공간의 다중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것을 파악하고자 

한다(박경환, 2014; 김지현, 2019).

본 연구는 연구질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에서 다문화 담론이 어

떻게 바뀌었고, 지방정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아울러 새로운 다문화를 수용한 지방정부가 기존 다문화 담론을 발

전시킨 민간단체들과 생기는 접촉들을 보면서, 이를 다문화 거버넌스에

서 일어나는 권력관계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담론의 

변화 및 인식 과정이 시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다소 정체되어 있었던 한

국 다문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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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변화된 다문화 담론의 적용을 관찰하기 위해 공간, 사회, 

정치적인 측면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다. 먼저 공간적 관점의 경우 대

한민국에서 ‘다문화 공간’으로 명명된 곳 중 하나인 안산시 단원구 원

곡동 일대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중소기업벤처부(당시 지식경제

부)에서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한 곳으로, 2021년 현재까지도 유일한 

다문화 특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곡동은 근처에 있는 안산의 반

월공단과 시화공단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많았던 지

역으로, 외국인들의 거주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안산시 지방정부는 

이 지역에 다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증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중앙정부

로부터 일정 지원금을 받아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었다. 공간

의 분석 스케일은 다문화 기관과 같은 작은 건물 단위에서부터 원곡동 

전체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들까지 관찰한다. 원곡동의 구체적인 발전 과

정과 관련해서는 3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정책 전반을 분석하면서, 다문

화라는 용어가 정책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고 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참여도를 살펴본다. 먼저 2021년 현재 정립되

어 있는 다문화·외국인 지원 관계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재외동포법」,「고려인동포법」이 있다.1) 이 중

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만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이나 재외동포, 고려인동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법적 

지위, 체류자격, 지원금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외국인

1) 경기도 다문화가족복지 정보 게시판(열람일: 2021.03.28.)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647&page=1&menuId=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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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인구가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

례」등 재한외국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자체적으로 많이 설립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조례들의 설립 배경에는 안산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부터 시

작된 것이 많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

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비전 및 목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의 외국인 정책을 비교하

며 중앙정부와 결을 같이하는지를 본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안산시 다

문화 거버넌스의 참여 행위자들을 살펴본다. 이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

정부, 민간단체, 민관협의체로 나눠질 수 있으며 단체별 실무자를 만나

서 단체의 진행 프로그램, 단체의 성격 변화 유무, 다른 단체와의 관계

변화, 거버넌스 내 갈등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해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 행위자 간의 관계 변화를 파악하고

자 한다. 그만큼 변화의 배경 및 이해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연

구방법론은 문헌연구법과 면접법, 그리고 참여관찰법을 주축으로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문헌연구법의 경우 앞서 소개한 연구대상 

중 정책이나 법령, 조례 등의 설립 배경 및 목표, 연혁, 발전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문화 거버넌스를 둘러싼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책 설립에 관여한 여러 행위자의 인터뷰와 참여관찰

법을 통해 파악한다. 인터뷰의 경우 반-구조적(semi-structured) 면접과 

심층 면접법을 유연하게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다문화 공간 만들기에서 

핵심 정책 행위자들은 주로 안산시 주민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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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 사람들 혹은 안산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2019년 사전답사를 

진행하던 중 인터뷰 대상자의 일부, 특히 시 공무원들은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아 연락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반-구조적 인

터뷰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대면 인터뷰도 어렵다고 할 경우, 전화 

인터뷰나 화상 인터뷰 같은 비대면 인터뷰를 시행했다. 이론적 포화

(theoretical saturation)의 원칙상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도

달할 때까지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다(Strauss & Corbin, 1998: 143). 인터

뷰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모든 인터

뷰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피면담자의 동의

서를 받았다(IRB No. 2101/003-024).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한 피면담자는 

총 15명으로 면담자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인터뷰 질문은 표로 작성하여 

논문 마지막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민간단체의 경우 연구결과에서 자세히 후술하듯, 크게 1세대와 2세대 

민간단체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을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민간

단체의 다양한 성격과 방향성 때문에 더는 한 행위자로 묶는데 어려움이 

생겨 분리하여 바라보기로 하였다. 안산의 다문화 공간에서는 시기와 성

격에 따라 기존에 있던 이주민 노동자 문제를 다뤘던 민간단체를 1세대, 

그 뒤에 생겼으며 안산 이주민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시 정부 정

책을 옹호하는 단체를 2세대 민간단체로 표현하기로 한다. 1세대 민간단

체의 경우 안산이주민센터를 비롯한 많은 단체가 있었으나(송종호, 2007: 

123, 정기선 외, 2007; 윤인진, 2008), 2021년 현재 문헌 조사 결과 많은 

단체의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임의적 눈덩

이 표집 방법(non-random snowballing method)을 이용하여 안산이주민센

터에서 시작해 현재 혹은 기존에 민간단체장을 지냈던 사람들을 물색하

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2세대 민간단체는 현재 중앙정부나 안산시 

지방정부에서 업무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현재 안산시와 함께 협력

하고 있는 단체들을 중점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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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흐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주요어들이 기존 문헌에서 다뤄진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분석틀을 도출한다. 먼저 다문화라는 용어가 기존, 특히 서양과 동양을 

구분하면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본다. 다문화는 서구에서는 다문화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어 문화 상대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동양에서는 다

문화가 사회통합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비교를 바탕으로 

다문화 담론이 동양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났음을 설명한다. 

다음 절에서는 다문화 거버넌스 담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먼저 거버넌

스가 정책 집행의 한 방법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본

다. 그리고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서 거버넌스 정치 체제는 어떤 방법으

로 도입되어 ‘다문화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 논의들을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틀이 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정리하며 담론이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다문화 공간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설

명하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안산시의 다문화 공간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사례 지역인 안산시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이 중에서

도 안산시 단원구, 더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

대에 있는 경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시기별로 나눠서 원곡동이 다

문화 공간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행위자의 활동과 사회 변화 현상을 

통해 기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는 4장과 5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조사에 적용

한 결과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다문화 담론이 변화한 영역을 크게 정치

와 사회공간적 변화로 나눠서 설명한다. 1절에서 다루는 정치적 변화는 

다문화라는 포용적인 용어가 한국의 정책 속에서는 제한적인 외국인 집

단만을 지칭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상생과 공존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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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한 방향적인 복지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2절

에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분리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 분리를 조장하

는 요인에‘다문화’의 맥락적 변화가 공간에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알

아본다. 

5장에서는 안산시의 다문화 담론 변화가 어떤 영역에서 다문화 거버

넌스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

다. 1절에서는 행위자 간의 관계 변화, 주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관계를 보고 있다. 각 집단이 느꼈던 다른 행위자와의 갈등 및 협력 과

정에서 비롯되는 네트워크 이행에 대해 서술한다. 2절에서는 같은 행위

자 내부에서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성격이 비슷하여 민간단체로 

불리던 하나의 행위자 내부에서 일어난 성격 변화 및 갈등이 늘어난 이

유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 정리하며 연구의 함의를 도출해낸다. 

아울러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흐름도

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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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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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다문화 담론

1.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에서 정치, 사회, 공간적 특징 중 하나로 일컫는‘다문화’라

는 용어의 유래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다문화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개념은 넓게 정의하면 한 국가 내에

서 여러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문

화가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는 한편 다른 문화에 

대해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인 것이다

(Modood, 2013). 여러 문화가 한 나라에 공존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살

펴보면 그 사례가 많지만,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이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Taylor and Gutmann, 1994; 

Gates Jr, 2002). 이 시기에는 다민족 다문화인 서구 사회에서 여러 종류

의 시민권 운동이 전개되고, 사회구성이 점점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소수

인종의 정체성과 권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되기 시

작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이념 역시 발전할 수 있었다(Kymlicka, 1995). 

그 이후 1970년대에 캐나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

는 국가들이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이념 중 하나로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써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Kobayashi, 1983; Wayland, 1997)

다문화주의라는 이념 속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민족적, 국가적, 종교적 

차이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과제에 대응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Song, 2020). 그에 따라 여

러 문화가 한 국가에 존재함으로써 비롯되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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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이념을 적용한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 다문화주의 정

책에 관한 논의는 이주민들의 동화를 돕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보거

나, 이주민의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으로 보았다(Habermas, 1995; Kivisto, 2003). 그 당시 국가는 문화 다양

성을 보존시켜주는 역할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Amurani-Phiri, 2012). 그러나 국가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서

로 다른 두 집단이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우호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고, 역설적이며,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Rajaee, 2000: 97; Nagle, 2009: 129; Mathieu, 2018). 특히 국가에

서 운영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문화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나, 구

체적으로는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통합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실제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국가주도형 다

문화주의 정책은 유럽에서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BBC News, 2010년 10월 17일; Reuters, 2011년 2월 5일). 

이후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인 스케일에서 내려와서 작은 

스케일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뤄지기 시작한다. 다문화주의는 일상공간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아래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주의를 실천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Amin, 2002; Dyck, 2005; Wise 

and Velayutham, 2009).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문화 간의 맥락에서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현상들을 묶어서‘일

상적 다문화주의(everyday multiculturalism)’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일상적 다문화주의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

호작용이 문화적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 차이를 조정하

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Colombo, 2015). 또한, 주민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지역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구체

적인 관계들을 파악해야 다문화주의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다(Harris, 

2013; Ok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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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다문화주의는 분석(analysis)의 범주와 실천(practice)의 범주 모

두를 포괄하고 있다(Semi et al., 2009). 전자는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문

화적 차이를 생산, 재현, 변형, 도전하는 방식을 파악하려는 분석적 관점

을 말하며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의 특정 사회구조를 가능, 신뢰할 수 있

게 만드는 미시적, 거시적 조건을 강조한다. 한편 실천의 범주로서의 일

상적인 다문화주의는 일상적 상황의 지역화된 공간에서의 차이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마주하며 이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Colombo, 

2015). 일상적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 교류

가 일어나고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로의 문화가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

문이다(Amin, 2002; Radford, 2016). 그리고 일상적 다문화주의가 지역 내

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친밀감 및 유대감 형성

(conviviality in everyday multiculturalism)으로 이루어져 지역 다문화 공

동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Wise and Velayutham, 

2014). 

이렇게 다문화주의는 단순하게 다양한 문화가 한 국가에 존재하는 형

태에서 이들을 국가의 하위문화, 지역 문화로 존중하며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까지 아우르는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최근에는 일상적 다문화주의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서 발

생하는 작은 사건들을 관찰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

한 연구 흐름과 같이하며 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 변화를 유심하

게 보고자 한다. 국가의 다문화 통치 체계도 살펴보지만, 이에 대한 총

체적인 분석보다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여

기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Habermas, 1995; Mathieu, 2018).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다문화주의, 그리고 파생된 용

어인‘다문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에서 정의되는 다문화주의도 

선행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와 관련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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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서구 사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다문화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해 이주노동

자, 결혼이주여성 등 장기외국인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처지를 개선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다(김남국, 

2005; 박병섭, 2009). 그러면서 서구와는 다른 한국 사회 만의 다문화주

의 진행 특성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의 다문화정책

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었다(오경석, 2007; 윤인진, 

2008).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서구 다문화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의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진지

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먼저 한국

의 다문화 정책은 국가나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과거 

방식보다 세련된 대외 경영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받았다(이선옥, 

2007).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시민주도 다문화주의가 존재하지만, 

철저하게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갈등이나 비판을 그다지 

겪지 않은 채 주류 담론이 되었다(김혜순, 2006; 오경석, 2010). 따라서 

서구의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독

자적인 다문화주의 모델의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박세훈, 2011; 

손경원, 2013).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이념이 도입되면서 생겨난 또 다른 특징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사전적으로는 여러 민족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나, 이 의미가 확장하여 외국인 공동

체를 부르는 표현이 되기도 하였다. 가령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공간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도‘다문화 공간’이라고 일컫거

나(최병두 외, 2011),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한국 정규 교육 과정

을‘다문화 교육’으로 명명하며 다문화라는 용어는 여러 영역에서 통용

되는 표현이 되었다(김경식 외, 2012; 서덕희 외, 2015). 외국인 정책 중

에서도 다문화 정책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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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 채택된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도‘다문화주의 이념에 기반한 외

국인 정책(foreign policies based on multiculturalism)’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과 비교되는 표현이다(Dewing, 2013; Guo and Wong, 

2015). 그만큼‘다문화’라는 용어는 간결하고 다의적인 표현으로 사용

되고 있고,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생긴 큰 특징 중 하나

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라는 용어의 남용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명

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오경석, 2010; 박천

응, 2012, 황남엽, 2020). 그러나‘다문화’라는 용어의 사용 범위 및 의

미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한 연구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정리해놓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 전개 특

성을 바탕으로‘다문화’라는 용어의 담론은 별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 살펴보는 것을 하나의 함의로 두고자 한다.

2. 다문화와 다문화 공간

이 연구에서 다문화 공간은 기본적으로‘이주한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여 경관으로 나타나는 지역’

을 뜻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정치학

적 또는 사회학적 접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동안 공

간적 맥락에 대해 소홀한 것도 있었고, 다문화주의를 특정 장소에 구현

하기 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 이념으로 주로 바라봤던 것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 범주화에 따른 소수집단들의 사회 공간적 문제가 표면화

된 것이 다문화주의와 관한 더 활발한 논의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이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Kymlicka, 1995). 그리

고 사회 발전 과정에서 파편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적 현상들은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공간에 대한 시간 특권화의 반작용으로‘공간적 전환

(spatial turn)’이 제시되면서, 다문화를 포함한 여러 사회 현상들을 공

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Thrif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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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g, 2000; 최병두 외, 2011: 18에서 재인용). 한국도 공간적 맥락의 분

석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외국인 공동체 역시‘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최병두 외, 2011; 최병두 

외, 2017).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칭할 때 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 이외에도 

연구자가 강조하려는 특성에 따라 명칭을 달리해서 부르고 있기도 하다. 

먼저 여러 민족의 이주민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특성 때문에 이 

공간을 초국가적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Faist, 1998; Pries, 2001). 이를 통해 하나의 지리학적 공간에 여러 

사회 문화가 겹쳐서(stacked social spaces)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학에서는 공간 속에서 이주민들이 소수집단(minority)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경제 활동을 진행한다

는 점에 주목하여 이 공간을 민족 거주 공간(ethnic enclave)으로 지칭하

는 경우도 많다(Viruell-Fuentes et al, 2013; Gao-Miles, 2017; Eriksson, 

2020). 이 경우에는 상대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민족은 집단으로 뭉쳐서 

거주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요 집단과의 교류를 시도한

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기본적

으로 주류사회의 담론이자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다문화 공간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주의 역시 한국 정부정책과 

사회과학자들의 담론 속에서 새롭게 정의된 용어들이다(홍태영, 2013: 

26). 본 논문에서 역시 다문화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

이다.‘다문화’라는 표현을 이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표현이므로 현재에도 이주로 인해 생겨나는 외국인 거주 공간을 

다문화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김

신정, 2010; 김진열 외, 2019).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공간적 분석의 필요성

에 따라 하나의 학술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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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공간에 관한 연구 증가는 일상적 다문화주의의 등장과도 연관

성을 지니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현상들이 펼쳐지는 무대인 다문화 공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상적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다문화 공간의 성격은 

민족지적 기법 혹은 경관 분석 기법을 통해 많이 묘사되어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주민 공동체를 참여 관찰하는 상황 속에서 사례에 대

한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려졌고(유일상, 2011; 신유경, 2013; 김윤

영, 2019), 후자의 경우에는 다문화 행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제

시하거나 다문화 공간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았었다(공윤경, 

2013; 허권, 2020).

최근에 국제 이주로 인해 생겨나는 외국인 공동체 때문에 다문화 공

간이라는 용어에 관한 담론이 형성된 것은 맞으나, 기존에 20세기 초반

부터 있었던 외국인 밀집지역도 다문화 공간이라고 불리면서 시기에 따

라서 다문화 공간을 구분할 필요성도 동시에 대두되었다(정병호, 2011). 

이에 한국의 다문화 공간은 이주민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나누

었다. 첫 번째는 근대 한국의 다문화 공간으로, 그 당시는 제국주의적 

만남과 식민지적 관계가 가장 먼저 가시화된 사회적 장이었다(정병호, 

2011: 15). 초기의 다문화 공간은 식민지 시절에는 일제가 주로 이용했고 

광복 이후에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던 곳이었는데, 대표적인 지역은 

인천의 차이나타운 지역이나 이태원이었다. 식민지와 탈식민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해방 이후에는 냉전과 탈냉전의 사회 공간으로 

불렸다. 다문화 체험 공간은 기지촌과 일부 외국인 거주 구역 주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정병호, 2011: 31).

반면 고용허가제 이후 21세기 초부터 새롭게 등장한 다문화 공간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행하고, 구성원

도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 일용직 종사자 혹은 결혼 이주를 목적으

로 온다. 초기와 후기 다문화 공간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 유입

하는 목적이며, 이주민과 한국 간의 관계이다. 후기 다문화 공간의 경우 



- 18 -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하나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초기 다문화 공간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와 교류하고 통합하

려는 한편, 이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역시 이전보다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임석회, 2011: 287; 김진열 외, 2019). 유입되는 이민자의 국적도 

달라졌는데, 기존 다문화 공간은 미국, 일본 등 그 당시에 한국보다 경

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민자들이 형성한 공간이라면, 후기 다문화 공간

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자들 및 결혼 

이민자들이 만든 공간이다.

이렇게 그려진 한국의 후기 다문화 공간은 주로 특정 이주민 집단이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집단

이 한 지역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공간적 분화가 아주 세부

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안산시의 경우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고려인 등 민족 집단에 따라 주요 활동 지역을 나눠서 선

행 연구가 진행됐었으며, 이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시 원곡동 공원 및 다

문화마을 특구 만남의 광장, 와룽(warung)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식

당, 안산시에서 건립한 고려인 문화센터 등 모두 다른 양상을 보였다(권

온, 2011: 225; 유일상, 2011: 193; 임영상·림학·주동완, 2020). 그리고 

외국인들은 특정 공간에 집단으로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적 안정감을 얻고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인들끼리의 사회적 연계

망을 통해 직업, 주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한다. 외국인들이 

특정 공간에 집적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에 네트워크와 조직, 공동체가 

형성되어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사회자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

다(공윤경, 2013). 이 사회자본은 이주노동자 집단이 커짐에 따라 한국의 

지역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늘어나고 있다(최병두 외, 2011).

한국 사회와의 교류가 잦은 만큼,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및 인식과 관련

된 문제들 역시 이 후기 다문화 공간의 거주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이 많다.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 인권 및 임금체불 문제

들(설동훈, 1999; 손윤석, 2013), 지역별로 다른 시설과 정책에 따른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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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적응 및 만족도 차이(임석회, 2009; 박배균, 2010),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로 인해‘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윤

인진, 2016; 김진열 외, 2019) 등 후기 다문화 공간을 둘러싼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후기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를 사례로 현재의 다문화 인식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끊임없이 바뀌는 다문화 공간의 성격에 관

한 담론이 하나의 행위자로 다문화 공간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바

라봄으로써 다문화주의가 공간화되는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

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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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문화 거버넌스 담론

1. 거버넌스와 다문화 거버넌스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

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로 규정하고 있다(오승은, 2006). 1970년대 말 서구 정치 사회에서 

정부 혁신의 방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는“복잡하고 역동적인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더는 유일한 해결사일 수 없

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오수길, 2009). 기존에 사회에서 발생하

는 문제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거버

넌스는 의사결정과정부터 다양한 행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의 재정

난, 고령화, 복지비 증가 등의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요인이 생기면서 

기존의 위계적 모델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다(키에르, 

2007: 33). 거버넌스 개념은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에서 널리 확산되었

으며, 경제, 정책, 정치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거버넌스 접근을 시도해

왔다. 정치학 내에서는 국제관계, 비교정치 등 다른 맥락에서 상이한 의

미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네트워크, 제도,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Rhodes, 1997; 이유진, 2013: 105에서 재인용). 

거버넌스의 유형 역시 선행 연구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

나, 스케일에 따라 구분한 거버넌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거

버넌스의 개념은 국가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중심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Rhodes, 1997; 김석준 외, 2000). 그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집중할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이다. 지역 거

버넌스(regional governance) 혹은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고도 



- 21 -

불리는 이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혹은 그 밑 시민단체 스케일에서의 거버

넌스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확산

하였으며, 민주주의 발전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했다(Edwards and Benyon, 1999; Takao, 2001). 또한 기존의 대의 민

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참여

주의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다(김흥수, 2007: 38). 이 거버넌스

는 민간영역에서의 단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시민들의 

필요를 보다 적절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받는다

(Salamon, 1994; 이유진, 2013: 112에서 재인용). 여러 행위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로컬 거버넌스 정치 

체제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조화와 일치 역시 중요해진다. 

이처럼 거버넌스 이론을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정책까지 대입하는 경

우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 중에는 외국인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

고 외국인 정책에 거버넌스의 통치 방법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거

버넌스(multicultural governance)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다

문화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 사이의 상호교류와 의사소통 과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며, 여러 문

화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Dustin, 2007; Fleras, 

2009). 이 개념 역시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서

구사회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인데, 노동력의 비용 절감 등 경

제·정책적 고려 때문에 대규모로 이주노동자를 유치하였다. 그 과정에

서 이민자의 포용 정책, 공공 서비스, 사회통합제도 정도 등 많은 논의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Harvey, 1989). 초기에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한계점이 드

러나면서 민간영역과의 협력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Taylor and Gutmann, 1994; Habermas, 1995; 

Kivisto, 2003). 대표적인 한계점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유럽에서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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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실패 선언뿐만 아니라 종교와 언론의 개입 정도, 재정적 한계 등이 

있었다(Banting, 2010; Kymlicka, 2010; Mathieu, 2018). 이러한 사회적 배

경 속에서 다문화와 거버넌스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게 되

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다. 나라별로 

인구 구성, 역사, 정책 방향성 등이 다양하므로, 다문화 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사례를 묘사하여 다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Kymlicka, 2010). 이 중에서는 유럽(Singh 

and Rex, 2017; Triandafyllidou, 2017), 아시아(Jun, 2012; Ahn, 2017), 아

메리카(Fleras, 2009; Colombo, 2015) 등 대륙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시도

가 이루어졌었다.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다문화 거버넌스 선행연구의 경우, 외국인의 유

입 및 다문화 담론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만큼, 시민사회 다문화 거버넌

스 역시 빠르게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하나의 로컬 거버넌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

지지 않고 민간영역의 단체들이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서

구와의 차이점을 보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윤인진, 2008; 박세훈, 

2011). 지방정부의 경우 21세기 이후부터 외국인과 다문화 정책을 수립

하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경험과 전문인력의 부재라는 한계에 마주치

게 되면서 민간단체 및 연구자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

다(이유진, 201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집행과 서비스 제공은 민간단

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 되었으며, 이것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를 포함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로 발전하게 되었다(김의영, 2005). 또한 앞

서 서구 사회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국가 중심의 다문화주의 정책도 

비판을 받게 되면서 다문화 거버넌스의 스케일 역시 지역 사회로 내려오

게 되었다(오경석, 2011; 양기호, 2013).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부활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에 그쳤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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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NGO, 지역주민 공동체, 기업, 지역 내 소수

집단과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강휘원, 

2007). 지역주민 공동체에 소수집단인 이주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등

이 유입되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사회적 화합이 강조됨에 따라 다문화 정

책의 원활한 결정과 집행과정을 위해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허

권, 2020). 게다가 최근에는 행위자의 공평성과 참여가 중요시되면서 이

주민을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는 일상생활에서

의 다문화주의와도 결부되면서 일상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

스가 다문화 정책의 핵심 운영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협력관계의 다문화 거버넌스는 다문화 정책 구성의 한 축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정성영·공동성, 2016; 박범종, 2017). 

2. 다문화 거버넌스 분석방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거버넌스를 여러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해석하는 방법론으로는 행위자-네트워

크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사회 이론(social theory)의 하나로 사회적,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네트워크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방법

론이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중반에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했으며, 지식

의 성장이 발전하는 과정을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통해 해석하고 분석하

려는 접근법에서 이론으로 발전한 사례이다(Law and Lodge, 1984; 

Callon, 1984; Latour, 1987). ANT에 의하면 독립적인 사회 현상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현상을“설명(explain)”할 수는 없으며, 대

신 경험적“묘사(describe)”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기존 본질주의(essentialism)적 접근

에 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본질주의란 모든 행위자가 내재되

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행위자에 대한 지나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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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Phillips, 2010). 이에 이

전의 사회 이론은 행위자를 이분법적으로 비교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

는, 본질주의에 근거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Muniesa, 2015). 반면에 

ANT에 따르면 사회 및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은 동등한 수준으로 끊임없

이 변화하는 관계 네트워크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고, 대신 모든 행위자의 행동이 결합해서 사회 현상이 나타난

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이론 및 철학 전반에

서 행위와 구조, 거시와 미시 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안적 

방법론을 모색해주는 효과도 지닌다(최병두, 2017). 

ANT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행위자-

네트워크(Actor-Network), 번역(translation), 위상학적 공간(topological 

space)이다. 먼저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동등한 수

준의 행위자, 그리고 그 행위자들이 결합, 축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기존 사회 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은 ANT

에서의 행위자는 비인간(nonhuman)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에서 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행위자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Callon, 1984; Law, 1992; Latour, 1999). 그런데 앞서 이 네트워크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비인간적 요소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주요 행위자를 주체

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만 한정했던 과거의 많은 접근법과는 

달리, ANT에서는 사물, 아이디어, 과정, 그리고 다른 관련 비인간적 요

소들은 인간만큼이나 사회적 상황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generalized symmetry), 독립적인 하나의 행위자 영역으로 분류한다

(Callon, 2001; 최병두, 2015). 행위자는 개인 혹은 집단이 될 수 있고, 모

든 행위자가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의해 

다른 행위자와 연결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질적

인 행위자들이 모여 ANT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것이다.

한편 ANT의 또 다른 한 축은 네트워크이다. 이때의 네트워크는 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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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행위자가 포함된 물질-기호학적 네트워크(material-semiotic 

network)를 의미하며, ANT는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결합하여 전체로서 

작용하는지를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atour, 1999).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결합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하

나의 평범한 상식이나 단일체로 일상세계에서 인식되는 것, 하나의 행위

자나 대상으로 네트워크가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이 ANT의 주요 함의 중 

하나이다(홍성옥, 2010: 28). 행위자-네트워크 연구자는 이렇게 축약된 네

트워크에서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를 판별해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김연희, 2017: 389). 그리고 네트워크가 생기는 이유에 주목하기 보다는, 

네트워크 속에 있는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입장이다(Latour, 2005). 행위자 간의 관계는 강화

(stabilize), 번역(translate), 혹은 새롭게 등록(enroll)되는 형태 등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이 중에서 번역(translation)은 넓은 의미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

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ANT에서 핵심 개념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설명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번역은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에 맞게 치환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로, 크게 문제

제기, 관심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Callon, 1984). 번역의 목적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이미 참여하

고 있던 네트워크를 떠나, 자신의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하고, 이들이 다

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을 예방하여 행위자 연결망을 안정화하여 행위자-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한번 형성된 후

에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는 생성과 재생성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리

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함께 연관 지어 그것들이 외관상 일

관성 있는 전체를 형성하기 위한 명시적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Latour, 

2005). 

마지막 개념인 위상학적 공간(topological space)의 경우 행위자와 네트

워크의 개념이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을 뜻한다(최병두, 2017). 

기존의 전통적 지리학이 가지고 있는 공간관은 공간이 사물보다 먼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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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있다고 가정하는 절대적, 유클리드적 공간관이었다. 그러나 ANT는 

이는 공간과 사물을 너무 명확하게 분리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NT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대신 네트

워크에 의해 창조된 물질적 결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Law, 1999: 8; 

박경환, 2014). 이는 네트워크로 연계된 행위자들이 얼마나 가깝게 연계

되어 있는지를 중요시 여기는 위상학의 관점과 일치하며, 이에 두 개념

이 합쳐서 위상학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최병두, 2015). 이 

논의를 통해 ANT는 다른 사회 이론보다 공간학적 관점을 부각시키는 노

력을 했으며, 최근에 공간적 전환으로 인한 위상학의 위상 증대로도 이

어지게 되었다(Mol and Law, 1994; Murdoch, 1998; Crang and Thrift, 

2000; Law and Mol, 2001).

이와 같은 논리점들을 바탕으로 ANT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이론 중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가 바라보고자 하는 초국적 이주 현상 역시 ANT를 적용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먼

저, 이주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비행위자(이주민 제도, 도착국의 문화 

및 사회 구조 등)가 ANT에서는 독립적인 행위자로 설명할 수 있고, 네

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ANT는 특히 기존 사회 이론이 갖는 한계점 중 하나인 행위

자의 이분법적 분리도 동시에 극복하고 있다. 이분법적 분리는 사회와 

자연, 진실과 거짓, 기관과 구조, 인간과 비인간, 미시적 수준의 현상과 

거시적 수준의 현상, 지식과 힘 등을 구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초국적 

이주 현상을 설명할 때 주요 분석틀로 구분된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다

뤄졌었다. 또한, ANT는 기존의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흔히 간과되는 공

간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부각하면서, 특히 유클리드적(절대적) 공간 개념

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공간과 그 외 다양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최병두 외, 2017: 59). 마지막으로는 행위자-네트워크

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경험이 축적되고, 추적하여 네

트워크의 변화 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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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외, 2017: 37).

ANT는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기존 사회 이론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이분법의 극복이나 위

상학적 공간 개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병두, 2015; 최병두 

외, 2017). 한 사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공간적 특성과 기능을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해 분석한 결과, 이주공동체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

크를 복합적으로 탐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다(이민경, 2017: 426). 아울러 이주공동체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

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며, 공간이 재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민경, 2017: 423). 또 다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이용

하여 하나의 공간에서 다중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지현; 2019, 이준석, 2020). 따라서 박경환의 말처럼 관계적 전환이 이

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인문지리학에서 ANT는 관계적 지리학의 발

전에 개입·기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박경환,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다문화 담론

의 변화가 다문화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ANT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우선, 다문화 

담론이 비물질적 행위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에서는 비인간

(non-human)도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며, 서비스 전달체계와 같은 네트워

크는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얽혀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혼종적인 인간-비인간의 집합체로 본다(홍성욱, 2010: 20). 그리고 사

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

물들의 행위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Latour, 2005: 301). 이에 본 연구는 

안산의 다문화 거버넌스 내에서는 다문화 담론이 하나의 비인간 행위자

로 작동하는 것을 구분하여, 그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ANT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번역을 이용하여 다문화 실천 방향

성 변화가 다문화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

서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는 번역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여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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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을 가진다. 이를 안산시 지방정부에 적

용하게 되면 지방정부라는 행위자가 다문화 담론이라는 행위자를 변화시

켜 다문화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방정부 중심의 네트

워크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번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를 주도한 소수의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를 대변

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전에 비해서 더 큰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Latour, 1999). 안산시 지방정부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거나, 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민관협의체와 같이 

정치적 권력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자도 관에서 운영을 맡게 되

고,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집행 권력이 관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이유는 초국가 이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공

간보다는 네트워크의 공간을 적용해야 새로운 함의들이 도출되기 때문이

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가 안산시에 유입되는 요인들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그 국적도 다양해서 특정 국가에서 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는 유클리드적‘지역적 공간’에서 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그 대신 ANT에서 제시한‘네트워크 공간’이

나, ‘유동의 공간’등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이

용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고국에서 안산시까지 오는 과정을 보다 다각도

로 분석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간의 분석 단계

를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 내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거점들까지 

포괄하여 다문화 거버넌스의 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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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 소개: 안산시의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본 장에서는 안산시가 다문화 공간으로 규정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가 다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다룬다. 이 과정을 크게 세 

개의 시간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시기의 구분은 거버넌스 확

립 정도(정성영·공동성, 2016), 이주민 지원 활동 역량 정도(오경석, 

2010; 신유경, 2013) 등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마을 특구를 하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다문화마을 특구 이후의 다문화 공간

의 성격이 바뀐 것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기 때문이다(정연학, 2015; 김윤

영, 2019; 허권, 2020; 서남투데이, 2020년 11월 15일). 먼저 특구로 지정

되기 이전의 안산과 원곡동의 배경과, 2004년 고용허가제 진행 후 다문

화마을 특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2009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모습으로 담론이 진행된다. 시기별로 있었던 주요 

사건과, 이때 가장 깊게 관여한 거버넌스 행위자는 누구였는지를 소개한

다. 다문화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다문화 공간은 전국 각지

에 있지만 본 연구에서 안산시를 다루는 이유는 다문화마을 특구가 국내 

최초의 다문화 특구이자, 2021년 현재까지도 유일한 다문화 특구로 지정

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는 과정까지 

다문화 거버넌스가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행위자들의 활동이 가

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1. 다문화마을 특구 이전의 안산과 원곡동(1976년~2004년)

안산시는 해외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이주민의 비율이 높

았는데, 그 배경에는 국가의 산업 발전 정책이 연관되어 있다.‘안산’

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이전에 이 지역은 시흥군과 화성군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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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었다가, 1976년에 한국 정부가 수도권 산업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

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일대를‘반월신공업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

운다(그림2 참조). 이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 반월 도시개발지원사

업소가 설치되었고, 1986년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신 공업단지 지역에 거주하던 농, 어업 종사자 선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안산시의 주변 지역에 이주민 단지가 여러 군데 마련되었

다. 현재 다문화마을 특구가 위치한 원곡동도 이주민 단지 중 하나로 지

정되어 발전되기 시작한 지역이다. 그러나 선주민들은 적은 토지 보상액

과 본업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안산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원곡동의 경우 바로 건너편에 반월공단이 자

리 잡고 있어서 선주민들의 빈자리는 내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빠르게 채

워지게 된다. 그때부터 원곡동은 선주민이 소수이고, 모든 이가 이방인

인, 그런 탈근대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1980년대의 안산은 이미‘이주민

의 도시’였던 셈이다(오경석, 2014). 

[그림 3] 반월신공업도시 공간구조계획 

(출처: 탁영식 외, 1989)

비도시적 공업을 기반으로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던 안산시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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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들어서면서 3차 산업혁명과 경제침체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다. 한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내세웠고, 이에 

2차 산업은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내국인들

이 기피하는 사양업종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경기 침체라는 구조적 요인

까지 겹치게 되면서 제조업 전반이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내국

인 노동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안산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원곡동의 한국인 인구를 예시로 들면 1990년에 35,866명에서 1995년 

19,844명으로 약 40%나 감소하면서 공단들은 급격한 노동력 부족 현상

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내세웠

는데, 1991년부터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

제를 점차 없애고 있었다. 안산시 공단 측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값싼 

임금으로 대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를 환영했고, 이주노동

자의 측면에서도 안산은 공단에서 생겨난 많은 일자리, 예전부터 이주민

들이 많았던 이유로 형성된 합리적인 주거비용 등 유입요인이 충분한 지

역이었다. 

이 시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행위자는 

기존부터 안산시에 위치한 여러 종교단체였다. 당시에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이주민 지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주노

동자들은 이전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했던 안산의 종교단체와 민간단체를 찾아갔다. 어느 단체에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국가별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종교단체가 많다 보니 이주민 지원과 포교 활

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이주노동자의 집단이 커지면

서 그들을 포섭하고자 다소 경쟁적이고 과열된 포교 활동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기간에 민간단체들의 핵심 의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었으며, 

이를 처음 공론화 시킨 것이‘국경없는마을’운동이다. 1999년 안산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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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동자센터(현 안산이주민센터)와 당시 센터장이었던 박천응 목사가 

주도하여 시작된 이 운동은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연합한 한국 최초의 다

문화 공동체 운동이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일시적인 체류자에서 

함께 정주하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문제의식으로 삼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시민권을 의제로 

제안하는 것이 주요 틀이었다(박천응, 2002; 오경석·정건화, 2006). 국경

없는마을 운동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정성영과 공동성(2016)의 경우처럼 이 시기를‘제1기 거버넌스’라고 

지칭하는 선행연구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다양한 행위자

의 참여 정도에 따라 구분하므로 이 기간을 거버넌스로 정의하지 않는

다. 이 기간에 이주민정책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는 민간단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2. 다문화 거버넌스의 출범과 다문화마을 특구 논의(2004년~2009년)

안산시의 다문화 정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도의 도입 이후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산

업연수생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이었던 불법고용과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통해 근로 적격자를 선정하고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주노동

자들에게는 비자 발급이 원활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전후로 안산시의 

외국인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증

가해 2010년에는 5%를 넘어서게 되면서 안산시 내부로만 보면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게 되었다(표1 참조). 이와 동시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회

적 이슈 역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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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01~2010))

이렇게 안산시 일대가 이주노동자 집중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자 공식

적 참여자인 안산시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조직과 기관

을 신설하고, 각종 외국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상위법이 

제정되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행위가 증가하였다(정성영, 공동

성, 2016). 이 시기에 안산시 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05년 

에 이주민분과를 신설한 것과, 2008년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설한 것으로 

이주민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

다. 지방정부와 더불어서 중앙정부 역시 이 시기부터 다문화 정책을 시

작하게 되는데, 2006년 5월 개최된 제1회 외국인정책 회의에서“다문

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것을 시작

으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안산시의 다문화 거버넌스

에 본격적으로 기여했다. 민간단체는 기존부터 지속해오던 이주민 지원 

운동을 하는 한편, 안산시 측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러나 민과 관이 충돌하는 사건도 있었다. 안산시는 중앙정부의 지속

적인 지원을 받고자 2007년 원곡동 일대를 외국인 마을 특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많은 민간단체들과 갈등을 빚게 되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인구(명) 598,560 637,660 671,687 686,873 697,239

한국인(명) 590,598 628,861 651,625 666,784 679,911

등록외국인(명) 7,962 8,799 20,062 20,089 18,228

외국인 비율(%) 1.33 1.38 2.99 2.92 2.61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인구(명) 723,075 734,713 741,073 739,493 753,862

한국인(명) 698,819 705,040 708,257 705,346 714,891

등록외국인(명) 24,256 29,673 32,816 34,147 38,971

외국인 비율(%) 3.35 4.04 4.43 4.62 5.17

[표 1] 안산시 인구 현황(2001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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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들이 특구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개발이 부동산, 임대료 

상승을 일으키면서 이주민들의 지속적 거주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다. 

안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기간과 사업액을 5분의 1 수준으로 감축시

킨 새로운 특구 기획안을 내세웠고, 이는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 사업

안으로 최종 확정된다(표2 참고).

3.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이후(2009년~현재)

단원구 원곡동 일대의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으로 안산시는 당시 지식

경제부로부터 5년간 186.5억이라는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안산시의 사

업 방향성을 개시하게 된다. 안산시 지방정부는‘전국최고수준의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표어를 내걸면서 장소마케팅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

력을 시작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역 환승센터, 만남의 광장, 걷고 

싶은 거리, 다문화 음식거리 등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의 정책 역시 보

강하고 증축하는 작업을 거쳐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바뀌면서 행정적인 민원 업무 뿐만 아니라 통역, 상담, 무료진료 등 종

합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17년에는 원곡동에 대한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원곡본동만 원곡동

이라는 명칭으로 남고, 원곡1동, 원곡2동은 백운동으로 새롭게 개편되었

다. 안산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중앙정부가 특구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두 차례 늘려주면서 힘을 보태주었다. 2021년 현재 다문

화마을 특구 사업은 2023년까지, 총 416.8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3 참고). 

공공기관의 관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만큼, 반면에 민간단체는 점점 

목소리와 연대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초기에 다문화 거버넌스를 수립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부재로 인해 민간단체들의 자문을 필요로 했

고, 민간단체들도 이를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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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여겨 거버넌스 행위자들이 많았고 참여도도 높았다. 그러나 특구 

논의가 시작되면서 안산시의 다문화 정책 방향성이 중심이 되었고, 민간

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뒤로 밀리게 되었다. 

민간단체 내부에서도 연대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이유는 기

존에는 민간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등 공통적인 의제에 수

렴할 수 있었으나, 중앙정부가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후 민

간단체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늘어났으며, 이주노동자만 지원해주는 단체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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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07 2009

제목 안산 외국인 마을 특구 안산 다문화 특구

배경 및 

목적

Ÿ 다양한 외국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 장기발전 방안 

마련

Ÿ 다문화 공동체 기반조성으

로 거주 외국인의 화합 및 

사회통합 추진

Ÿ 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로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 도모

Ÿ 외국인의 생활 및 복지 환

경 개선

Ÿ 다문화 공동체 형성의 필요

성

Ÿ 다문화도시로서의 원곡동 

위상변화에 따른 지역 커뮤

니티의식 함양

Ÿ 다문화 공동체 시범화

Ÿ 다문화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범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795번지 일원 

총 584,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795번지 일원 외 

910필지 총 367,541
사업기간 2017~2016(10년) 2009~2013(5년)

추진 사업

Ÿ 원곡공원 평탄화

Ÿ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건립

Ÿ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걷고 싶은 거리

Ÿ 만남의 광장 조성

Ÿ 상징조형물 설치

Ÿ 전선 지중화

Ÿ 안산역 환승센터(상징탑 설

치추가)

Ÿ 관광 식당가

Ÿ 외국인 근로자 특화 임대주

택 조성, 외국인 학교 건립

Ÿ 생활환경개선: 외국인주민

센터 운영, 안산역 환승센

터 구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Ÿ 다문화 의식 함양: 다문화

원 건립, 만남의 광장 활성

화, 국제 다문화 심포지엄 

개최

Ÿ 다문화 특화 브랜드: 특화

거리 조성, 세계 전통 민속 

축제, 외국 관광식당 지정

사업비 1,000억 186.55억

[표 2] 안산 외국인 마을 특구와 안산 다문화 특구 사업 계획 비교

(출처: 오경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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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14 2019

제목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1차 사업연장)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2차 사업연장)

배경 및 목적

Ÿ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

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과 사업의 추진 필요

Ÿ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

집 지역인 안산의 문화

적 다양성, 개방성, 융합

의 특징을 도시경쟁력으

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Ÿ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Ÿ ‘다문화’라는 안산시

의 지역의 특수성을 브

랜드화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Ÿ 최근 5년 동안 2.5배 정

도 증가한 고려인을 위

한 교육·지원 사업 추

진

범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795번지 일원 외 

911필지 총 373,5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일원 외 

910필지 총 373,813
사업기간 2009~2018(5년 연장) 2009~2023(5년 연장)

추가된 사업

신규사업 추가: 글로벌다문

화센터 운영, 특화 교육프

로그램 및 커뮤니티센터 운

영

Ÿ 추진보류사업: 다문화원 

건립

Ÿ 사업비 증액: 외국인주

민센터 운영 활성화, 만

남의 광장 활성화, 특화

거리조성, 세계 전통 민

속축제 개최

Ÿ 기존 사업 보강

Ÿ 신규사업 추가: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Ÿ 사업비 증액: 외국인주

민지원본부 운영 활성

화, 글로벌다문화센터 

운영, 특화 교육프로그

램, 세계문화체험과 운

영, 특화거리조성, 외국

계음식점 특화, 세계전

통민속축제 개최

사업비
기존 186.5억+47.4억

총 233.9억

기존 260.8억+추가 156억

총 416.8억

[표 3]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사업의 연장 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2014-40호, 2019-11호)를 연구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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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산 내 다문화 실천 변화: 한국 사회 

다문화 담론의 적용과 그에 대한 비판

제 1 절 정책 영역에서의 변화

1. 축소된 다문화주의 비판과 대안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문화 담론에 따라 안산 행위자들

이 이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안산시 내에서 다문화 담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문화가 선행 연구에서 어떻게 다

뤄졌는지는 앞서 설명했었다.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 담론이 태동했던 

서구에서는 타문화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입된 문화와 기존 문화에 대

한 공존, 인정, 그리고 평등한 대우까지 포괄하고 있다(Modood, 2013). 

일명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으로도 불리며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용광로(melting pot) 이론에 도전하는 개념이었다(Song, 2020). 

서구적 맥락에서 다뤄지던 다문화주의는 한국에 오면서 한 차례 변화

하게 된다.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차

별 없이 받아들이되, 이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정도에 따라 경제권, 

영주권, 투표권을 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다양한 단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일정수준을 통과할 경우, 더 좋은 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 명에는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다문화주의

를 용어로 선택하면서, 실제로는 동화주의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이중

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강미옥, 2014:187; 남기범·정현주, 2019). 이

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여러 외국인 공동체에 동

정심을 갖고 시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고유한 문화

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한국 주류사회문화에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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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이선옥, 2007; 윤인진, 2008). 

이렇듯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다문

화’로 지칭되는 집단이 결혼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자녀 등 장기간 체

류하는 이주민들만 가리키는 표현이 되어 가고 있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다문화 담론이 민간단체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모

든 외국인 집단’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문화 집단에 포함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한다는 특

성 때문에 동화주의 정책에 포함할 이유가 마땅치 않았고, 노동자들 역

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결과 현재

는 이주노동자들은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로부터 분리되어 예산이 각각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후자에게만‘다문화, 다문화정책’이라고 명명하

여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현상에 대한 경기도외국인인

권지원센터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경기도도 사실은 예산의 거의 90%가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이거든

요. 숫자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

하고 그 지원해주는 예산은 거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구요. (…)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권은 인정해주지만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게 한국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문

제라고 볼 수가 있죠.”(피면담자 1, 2021년 1월 27일)

본 면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영역까지는 도와주기 어려

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현재 결혼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 지원 정책은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피면담자 1). 결

혼 이주민에게 적용되는 다문화 정책은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려

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이주노동자에게는 기본권만을 보장하는 차별 배

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모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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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단을 포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외

되는 집단(이주노동자)이 생기고, 정책의 내부를 살펴보아도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국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를 흡수하

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과거 다문화 담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이며,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뀐 다문화 담론은 정책 행위자들에 의해 여러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인

원 대비 예산 배치가 지나치게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는 전국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도시 중 하나인 안산시도 예외가 아

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 비자 형태를 살펴

보게 되면, 이주노동자 관련 비자(고용허가제 E-9 비자+방문취업 F-2 비

자)와 결혼이민 관련 비자(결혼이민자 F-6 비자)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약 4배 정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4, 그림3, 4 참고). 이를 안

산시로 좁혀보게 되면 그 차이는 약 5배로 더욱 벌어지게 되는데, 안산

시는 과거부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업도시이기 때

문에 안산시로 유입된 외국인 중 이주노동자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사

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구성원이 결혼이

민자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예산은 약 10분의 1 밖

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피면담자 1). 한 일례로 2020년의 외국인정책 시

행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중점계획은 없거나 다른 

외국인 집단과 통합되어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등 중점과제

로 올려져 있으며 배치된 예산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외국인정책

위원회,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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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

고용
허가 방문취업 결혼

이민자
방문
동거 영주 기타

전국(명) 1,271,807 276,755 226,322 131,034 122,886 153,291 361,519 
비율(%) 100 21.76 17.80 10.30 9.66 12.05 28.43 
안산(명) 56,467 6,017 22,289 4,819 10,797 8,559 3,986 
비율(%) 100 10.66 39.47 8.53 19.12 15.16 7.06 

[표 4] 2019년 전국, 안산시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인구

출처: 법무부, 안산시 통계

[그림 4] 2019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인구 비율(전국)

 [그림 5] 2019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인구 비율(안산)

출처: 법무부, 안산시 통계

이렇게 다문화 담론이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축소하게 된 

배경에는 2006년 중앙정부가 발표했던‘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서 다

문화가족, 다시 말해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정과 관련된 의제가 한 영

역을 차지하면서부터였다. 이전까지는 민간단체가 다문화 담론을 발전시

킨 주체였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서구적 자유 다문화주의의 개념으

로부터 시작했었고, 이주노동자도 다문화의 구성원에 해당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결혼으로 인한‘다문화’가정이 늘어

나기 시작하자 결혼 이주자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새롭게 정의할‘다문화’속에 넣을 

외국인 집단을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그들을 포섭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미옥, 2014: 102). 그러면서 주요 언론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

의가 필요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조장한 것이다(Ah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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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견해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다문화주의

적 사상을 통해 존중해주면, 한국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인 출산율 감소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박천응, 2012; 중앙일보, 2016년 

1월 29일). 그 결과‘다문화’는 모두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었으나, 결혼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만을 지칭하는 성격이 점점 강해지게 되었다. 재정

의된‘다문화’는 지방정부 단위로 내려오게 되고, 일상적인 의미로 자

리잡히게 된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직원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저희는‘다문화’여성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여기는 노동자 중에

서 여성인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곳이죠. (안산시에서 쓰는) 다문화

는 결혼이민 비자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피면담자 7, 2021년 3월 2일)

안산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기관은 용어‘다문화’의 적용 범

위를 결혼이민자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술적

인 의미와의 혼선을 막고자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칭하는 표현

인‘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다른 외국인 

집단을 지칭할 때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사

회에서의‘다문화’는“다문화가족의 줄임말”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리

고‘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지는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주민 정책 

지원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포섭시킬 대상 중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남성 이

주노동자는 불법체류까지 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정적인 존

재로 인식하는데 반해,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하기 힘든 한국 남성과 결혼

해서 한국 가족제도를 유지 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이다(윤인진, 

2008).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집단에게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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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게 하여, 그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한쪽이 결혼이주민, 혹은 귀화한 이주민이

고 배우자가 한국 사람인 경우에만 다문화가족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다

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에 유입

한 이주민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달리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회적

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체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한, 결혼 이민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여성, 그것도 가임기

인 여성이 많은 데다가, 내국인 여성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다문화가족의 비율 

증가추세는 지속 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10). 이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시민으로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

나 이러한 집중 투자 현상은 기존에 다문화주의 개념에 입각했던 포괄적

인 다문화 담론을 결혼 이민자, 특히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로 한

정시키는 역효과도 생기고 있다. 축소된‘다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은 꾸준히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편, 소속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

은 수적으로는 다수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안산시에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의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다문화 담론을 처음 거론시켰던 곳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한

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던 곳으로, 그만큼 외국

인에 대한 지원단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로, 안산의 민간단체들은 이들을 위해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관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시 정부에 얘기한 적이 많

았다(피면담자 2, 4, 5). 그러나 안산시는 21세기 이후 바뀐 한국 다문화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지역과 똑같이 축소된

‘다문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인터뷰 내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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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와의 지원 규모를 비교

해봐도 그렇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

게 되면, 외국인주민복지팀의 지원대상은“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

년”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나 정

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2) 거기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 만이 이주노

동자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하면(피면담자 1),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

율과 관계없이 안산시의 외국인 정책은 축소된‘다문화’중심으로 돌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이주민 관련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온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이혜경, 2007; 오

경석; 2010). 현재 중앙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위원회

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그림5 참고).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지원

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결혼이민자들은 여

러 정부 부처에서 사업명이‘다문화’인 정책 하에 집행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3차 외국

인정책 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했

다(법무부, 2018:16).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기구 개편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민

일보, 2017년 9월 18일).

2)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 (열람일. 2021.04.08.)

https://global.ansan.go.kr/intro/Center.jsp?menuId=16031001&id=753&searchField=&

searchKeyword=&searchCategoryId=category1&searchCategoryValue=cw00000359

&mode=S&currentPage=1&articleId=10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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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현재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조직 구조

(출처: 법무부, 2018)

다른 해결책으로는 외국인들을 통합해서 지칭하는 새로운 표현을 만

들자는 주장이 있다. 기존에 민간단체는 그 용어를 다문화 혹은 다문화

주의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미 축소된 의미가 통용되고 있어 새로운 

단어를 물색하고 있는 과정이다. 1990년대부터 다문화 지원 사업을 진행

했던 한 1세대 민간단체 실무자는‘이주민’이라는 통합적인 표현을 사

용하자고 말한다.

“우리가 단체 이름을 바꾼 이유는 (…) 사람들이 이제는 이주노동

자라고 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이기는 하지만, 이주민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유명한 이름을 버

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주민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이주민’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민으로서 이주노동자도 주민이다 그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

요.”(피면담자 2, 2021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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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간단체의 경우 설립 당시의 이름에서 더 확장된 개념인‘이주

민’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집단 간의 통

합을 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순히 기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차별배제 정책 수준에서 머무를게 아니라(피면담자 1), 안산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다.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 모든 외국인 집단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부터 있었던 선주민 내국인들에게도 연대 의

식을 불러일으켜서 지원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피면담자 2)이 그 이

유이다. 또한, 안산시에 있는 소속감을 높여서 시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며 외국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이

다.

2. 복지·지원만 남은 다문화 비판

한국 사회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책 속에 포함하려는 과정에서 지칭

하는 이주민 집단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용어가 지니는 성격

도 사회복지, 그리고 지원의 성격만 남게 되었다. 기존 담론에서 다뤘던 

다문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

문에,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 뿐만 아니라 선주민과의 상생을 고민하는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졌다(Radford, 2016; Watson, 2017; Oke et al, 

2018). 그 과정에서 다문화주의의 네트워크(network multiculturalism; 

Dahinden, 2009), 일상공간에서의 다문화주의(everyday multiculturalism; 

Wise and Velayutham, 2009), 일상공간에서의 다름(everyday otherness; 

Radford, 2016)을 인정하는 개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만큼 현재 학계

에서 다문화주의는 일상공간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구현된 모습이라고 표

현한다(Dyck, 2005; Wise and Velayutham, 2014; Wise, 2016; Wat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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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정책적인 맥락에서 다문화주의가 다뤄진 이

후부터 일상공간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결하기보단, 하향적

(top-down) 정책을 취함으로써 공공 행위자들이 민간 행위자들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성격이 강해지게 되었다. 민간단체들이 전해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맞는 중앙정부의 다문

화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안산시‘다문화’의 성격도 같이 바

뀌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가장 큰 결함은 뭐냐면 다문화에서 한국 

사람을 빼버려. 다문화의 기본 전제가 한국 사람이 있으면서 새로

운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문화나 상호문화 (라고 부르

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사회의 모든 정책이 뭐냐 하면 다문화

가 됐든 상호 문화가 됐든 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주 관련된 

문화는 다 관리 통제 대상으로서의 다문화라는 거에요.”(피면담

자 2, 2021년 1월 27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외

국인정책이 관내의 현안을 정책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에 치중하는 형식화 및 관료화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박세훈, 

2011). 그리고‘다문화’의 개념 및 철학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 장기

적인 전망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오경석, 2010). 

안산시 지방정부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위주의 인구 구성 때문에 다른 지

역과 비교했을 때 독자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외국인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축소된‘다문화’정책에 맞춰져 있다. 이에 기존 민간

단체들도‘다문화’를 재정의하며 확고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현재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외국인들의 복지를 증진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비단 안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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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역시 외국인들의‘복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전

담부서가 없는 지방정부의 경우, 이민·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중 

여성(21%), 복지(20.4%) 관련 부서에서 이를 다루는 곳이 많았다(연합뉴

스, 2019년 3월 13일). 또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중

점과제 1,221개 중 통합은 701개로 가장 많았고, 복지와 관련된 인권은 

28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법무부, 2020). 그에 반해 학술적으로 중요하

게 다뤄진 다문화의 가치 중 상생, 협력에 관한 과제 수는 각각 120, 71

개로 가장 적었다.

이렇게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의 포용적인 

개방을 통한 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섭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가치 및 비전에는 공감과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

하면서, 속에서는 동화주의 정책에 가까운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시키려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주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 집단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지원금이 몰

리게 되고, 이는 여성 관련 부서에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것

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한 앞장에서 소개했던 다문화 지칭 집단의 축소

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다문화 담론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현장

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문화 기관이 상생과 협력의 성

격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점의 경우 보장제도가 이미 정립

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추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도가 수립되면

서 제도상으로는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눈에 띄는 추가적인 개선점은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

향을 지적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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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삼 년 동안 세 번을 옮길 수 있

는 기회는 정부에서 나올 텐데 그 옮길 때 반드시 자기 임의대로 

못 옮겨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동

의를 안 해 주면은 아무리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질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디다 견디

다 못해 그냥 사업주 동의 없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불법이든, 미등록이든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제도는 사실은 좀 고쳐야 돼요.”(피면담자 5, 2021년 2월 23일)

피면담자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서 받지 못한 혜택 중 가장 

큰 부분이 이직의 자유라며 이직의 어려움 때문에 상담하는 사례가 많

고, 비자 기한이 넘어가서 불법체류자로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

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에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며, 이에 대한 해

결책도 같이 제시했었다. 이주노동자가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 단기노동 C-4 비자나 고용허가제 E-9 비자는 최대 갱신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이 기간을 넘었는데도 한국에 체류해야 되는 사

정이 있거나, 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에 앞선 피면담자는 용어를 순화하여 비자 기간이 지

난 체류자는‘미등록 체류자’라고 표기하기를 주장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순간 한국의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

에 노동권 및 의료보험과 같은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포용하는 

다문화사회가 아니라, 지정된 집단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한국의 선택적 

외국인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선택된 집단에는 한국인과 많은 영역

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만,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원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계속해서 늘어

나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거나,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를 부각

하는 등 언론에서 한정되고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불법체류자

들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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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2018년 5월 10일; 동아일보, 2020년 11월 17일; 한국경제, 2021년 4

월 6일). 물론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비자자격이 박탈된 불법체

류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비자 기간을 넘긴‘미등록 체

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용허가제 E-9 비자의 불

법체류 비율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업자를 위해 설계된 고용허가제 제

도가 불법 체류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프레시안, 2019년 

10월 17일). 불법체류자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나, 

밀입국 등을 통해 새로 유입된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기보단 기존에 한

국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직업의 자유를 추구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기간을 넘긴 사람도 있어 누적 규모가 커

진 영향도 있다. 새로 추가된 미등록 체류자 중에서는 자진 출국을 신청

한 사람도 1만 명에 이른다(한국경제, 2020년 9월 4일). 그리고 불법체류

자 단속 강도를 높일 경우,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자

영업자들이 인력난 및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추가로 발

생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단속이 느슨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피면담

자 1, 11; 미디어와이, 2021년 3월 8일).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에 해당하므로 안산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다뤄지고, 안산시 지방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나, 해결책을 외국인 복지 증진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부족과, 해결책의 지

속가능성 역시 불확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허가제 지정 이후에 중앙

정부가 내놓은 주요 개선안으로는 이주민들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외

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했던 

이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제정 직후인 2004년부터 매년 2회씩 열렸다. 이 

위원회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지원함과 동

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역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정부

는 이를 토대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용 인력을 조정하고 외국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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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도 결정했다. 위원회는 2005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최종 폐지하고, 

2007년 노동력 부족이 높은 제조업의 인력 확충에 특별 제도를 마련해주

면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

황이다. 회의 빈도가 2011년부터 연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2014년부터

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인권 개선 논의 역시 중단

되었다. 게다가, 고용허가제에 대한 작은 수정만 있고 근본적인 인권 문

제들은 그대로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손윤석, 2013; 이현옥, 2015). 인

권 문제의 원인은 수령국가의 이기주의적 시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정

책 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현재 코로나19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는 단속 강화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보다는, 합법적인 체류를 전환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한국 사회와 외국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한국경제, 2021년 3월 22일).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상생과 협력의 부재는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많이 발생한다. 외국인에 대한 하향적 지원을 중심 기조로 다문화 정책

을 수립할 경우, 일상공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선행 연구에서도‘다문화’라는 용어가 복지의 의미로 귀결되면 발

생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다문화’라는 용어가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만을 위한 장소로 인식하게 되면서, 선주민에게는 

문턱이 높은 공간이 되어버리고,‘다문화’라는 용어 때문에 다문화 공

간이‘복지기관’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윤영, 

2019). 한 일례로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작은도서관을 들 수 있다. 이 도서관은 2008년에 외국인 주민이 

모국의 언어로 다양한 책을 보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설립 취지를 밝히며 개

관하였다3). 조사 결과 설립 목표 중에서 첫 번째는 잘 지켜지고 있었다. 

3)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열람일: 2021년 2월 26일)

https://global.ansan.go.kr/service/Library.jsp?menuId=160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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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도네

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에서 온 장서들이 총 13,114권 정

도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 도서의 경우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TOPIK) 

교재, 한국 문화 알아가기 등 외국인들에게 유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책들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다문화작은도서관 사서

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다문화작은도서관의 외국인 내국인 이용객 비율은 한 7:3 정도 

됩니다. 내국인들은 책의 대부분이 원서로 되어 있고, 여기서 10

분 거리에 있는 관산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안 와요. 

독서 프로그램도 주로 외국인 대상이에요.”(피면담자 8, 2021년 3

월 2일)

다문화작은도서관이 개관할 때에는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다문화 공간

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출범 후에는 복지 기관의 성격이 강해졌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민 간의 소통

을 장려하기 위해‘지구인의 도서관’,‘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지구인’

이라는 문구로 도서관을 소개하며 주민 참여를 장려하지만, 외국인들의 

참여도만 높을 뿐 내국인들의 실제 참여도는 높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닌

다. 복지 프로그램도 다른 기관과 겹쳐서 외국인들이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 다문화도서관이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조용완·이수상, 2011). 

안산시 행정공무원들이 도서관이 이주민 복지정책의 전시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다문화 공간 형성

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안산시의 경우 가장 오래된 다문화 

공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많이 참고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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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 다문화작은도서관 역시 살펴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안산

시는 다문화도서관을 소개할 때 프로그램의 개수, 원서의 권수 등 수치

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체적인 소통 부재의 개선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도서관을 하나의 지원시설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서도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는 총체적인 서비스가 아닌 이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주로 기획하게 되면서‘다문화’의 정체성이 외국인만의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고유한 전문성도 동시에 저해되고 있

었다. 도서관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이주민을 주 대상

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며 두 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형성하

고 있었다(김윤영, 2019). 이 사례를 통해 다문화 담론이 외국인의 복지

에만 치중되면 생기게 되는 일상공간에서의 교류 부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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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공간적인 변화

1. 선주민과 이주민의 분리

본 절에서는 바뀐 다문화 담론에 대한 안산시 정책 행위자들의 인식

이 사회, 그리고 공간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변화를 

보여주기에 앞서, 안산시 지방정부가 처음 추구하고자 한 다문화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그 다문화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바뀐 

다문화 공간을 비교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안산시가 처음 단원구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마을 특구, 즉 다문화 공간의 일환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추구했던 공간은 이론적 틀에 기반한 다문화 공간, 즉 다문화주의에 입

각한 공간이었다. 특구 설립 당시 지정 목적에서‘다문화 커뮤니티 의식 

함양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다문화 공동체 시범지역화’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안산시가 처음 만들고자 했던 다문

화 공간은‘일상적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공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상적 다문화주의(everyday multiculturalism)’는 선주민과 이주민

이 일상공간에서 마주하며 상호작용하는 현상 전반을 의미한다. 이는 다

문화주의에 관한 논의 중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선주민과 이주

민 간의 순간적인 만남은 아주 작은 경험들이지만 그 가치는 이전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Wise and Velayutham, 2009; Oke et al., 

2018). 그 이유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다문화주의가 장려되고 발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다문화주의의 이념들이 녹아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집단 간의 

교류가 더 있고 없는지 그 특정 집단과 이유를 밝혀낸 것을 바탕으로 해

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Wise and Velayutham, 2014). 마지막으

로, 이 교류가 일어나고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해서 다문화 현상을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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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해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Radford, 2016). 

그러나 최근 안산의 다문화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봤을 때 

일상적 다문화주의가 자리 잡힌 모습보다, 선주민인 내국인과 이주민인 

외국인 집단 간의 분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데

올로기적 용어로서의 다문화 공간과 실제 일상에서 관측되는 다문화 공

간 상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 공간이라는 용어 내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정을 전제로 한 

규범적 윤리와 민주적 정치의 이상을 함의하고 있다(최병두, 2011: 28). 

다시 말해 이론적 다문화주의에 입각해서 장소성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정의 내리고 있는 다문화 공간, 혹은 외국

인 밀집지역은 그 이미지와 장소성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이중적인 시선

을 보인다(공윤경, 2013). 모든 문화의 인정과 존중의 윤리를 먼저 강조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 실업, 빈곤의 인식 정도에 따라 

어떤 다문화 공간은 상품화되고, 다른 다문화 공간은 주변화될 수도 있

다는 의미이다. 다문화 공간이라는 선도적인 명칭을 지니고 있으나, 실

제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분리를 조장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안산시의 선주민과 이주민의 분리는 다문화 공간이라고 불리는 원곡

동 내부, 그리고 원곡동 외부에서 둘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원곡동 내부에 있는 두 가지 장소를 사례로 들고자 한다. 

첫 번째는 원곡동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다. 안산시가 내세운 외

국인 정책 중 가장 큰 사업이 공간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단절을 가속하

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 주민센터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를 분리하여 바로 옆에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현재도 두 기관

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그림6, 7 참고). 2008년 외국인 주민센터로 처

음 개설되었을 때부터 주민 간의 소통 부재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오경석, 2010). 외국인 주민센터의 당시 설립 취

지에는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안산시 구성원의 조화를 표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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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져 있지만 실제로 두 집단이 사용하는 공간은 오히려 분리되었다. 

이는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여러 명칭으로 바뀌면서

‘외국인만을 위한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앞선 장에

서도 소개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에 있는 다문화작은도서관의 경우, 

한국인의 이용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도서관의 명칭 때문

에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김윤

영, 2019).‘다문화’라는 용어가 선주민에게는 외국인 만을 위한 공간으

로 인식되어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다. 

[그림 7]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전경

 

[그림 8]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출처: 연구자 직접촬영(2021년 6월)  출처: 연구자 직접촬영(2021년 6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통해 안산시 지방정부가 외국인 지원 정책을 

실무자 중심으로 개편한 점도 주민들 간의 사회적 분리를 조장시켰다. 

기존의 지원 방식은 선주민들이 민간단체를 형성하고, 이주민들이 참여

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 지

속적인 교류가 축적되면서 민간단체는 경험이 생기며 이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고, 봉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전문성과 다문화

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다문화마

을특구 예산을 복지와 지원 영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이

미 진행하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 상담 센터 운영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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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다. 그 결과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겹쳐지게 되면서 이주민

들은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있는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지방정부의 행정 능

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서남투데이, 2020년 

11월 15일).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산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등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시에서 하는 다문화 탐방 같은 활동은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 어떻게 하면 외국인 노동자도 살고, 한국도 

사는 (방법들). 통합과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고민이나 정책은 안 하고 (…) 그런 것들은 민간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나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민간단위에서 하던 봉사를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거든.”(피면담자 4, 2021년 2월 11일)

피면담자의 주장에서 교육 봉사나 문화 체험 활동의 경우,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지속적인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계속해서 진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주관하는 한글 교육이나 직업 체

험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수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일회성으로 끝난 프

로그램 역시 많다(경인일보, 2016년 8월 30일; 피면담자 6). 반면 민간단

체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종교,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담당자와 편한 환경 속에서 

의견이나 고민 등을 나눌 수 있다(피면담자 4, 5). 따라서 지방정부는 민

간단체에서 해오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인 

규모와 예산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과제들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외

국인 정책에서 역할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 조직은 체계성과 효율성이 장점

이다. 그러나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정책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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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어, 공무원 체계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박세훈, 2011; 박천응, 2012).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

본부의 경우 외국인 지원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제도가 형식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안산시에서 만들어준 다문화 공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교육, 

봉사 프로그램만 남으면서 지원 기간이 끝나면 이주민과 단절된다. 과거 

민간단체들이 마련한 다문화 공간에 있었던 안락함과 공동체적 성격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법에는 순환보직제가 존재해 다문화

정책과의 경우 2년마다 부서를 다시 배치 받는 사람이 많다. 이는 전문

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김광호, 2008).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특히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지만, 다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공간

의 취지와 달리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문화 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허권, 2020).  

두 번째 다문화 공간은 다문화마을 특구 가운데에 위치한 다문화 어

울림 공원, 혹은 다문화 만남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 광장은 

과거 원곡동 제3어린이공원으로 불리던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지만, 다문

화마을 특구 사업에서 만남의 광장 조성 장소로 정해지면서 전면적인 개

편이 이루어졌다. 공원을 확장하여 광장으로 만들면서 다문화마을 특구

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부여받으며, 새로운 권위를 부여받은 셈이다(권온, 

2011: 223). 2007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500 만원의 사업비로 빠

르게 완공된 만남의 광장은 이후 안산시에서 주최한 많은 다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 다문화마을 특구 내부에서도 가장 

외부로 두드러지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광장 속에‘다문화마을 특구’라는 장소성을 넣기 이전, 즉 

제3어린이공원이었을 때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

었다. 과거 묘사에 따르면 이 공원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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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로 인해 작은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소규

모 집단들이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였다(권온, 2011: 221).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

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었던 다문화 

공간이었다. 그 공간이 그들에게는 특구 이전부터 이미‘만남의 광장’

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공간은 대규모 다문화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광장으로 재편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장소성인 휴식과 아늑함을 잃게 되고, 대신 개방적인 광장의 성격

을 가지게 된다. 이후 다문화마을 특구 공청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같이 공개적이고 큰 행사가 열릴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그림8 참고).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이전에는 이러한 공적인 공간이 없

었다는 점에서 그 명분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만남의 광장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

들이 늘어난 것이 한계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가 불쾌함을 느끼고 있어 더욱 큰 문제이다. 이 다문화 공간의 

주위 대부분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문화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증가해서 행사 측과 갈등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피면담자 9). 이 문화 행사는 대부분 시 지방정부 주최로 열리

는 행사들로, 공무원이나 정책집행자가 많이 참가하는 형식적인 다문화 

행사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강연희, 2009). 이 축제가 주말에 열

리는 경우가 많아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이주민들의 휴일을 방해하

고,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한국 주민도 불만을 표

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주민들 중 일부는 여전히 광장을 이용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원으로서의 장소성을 없애면

서 이전처럼 다양한 집단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공간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안산시 내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인 및 중국 동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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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들이 광장을 점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

들의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는 다문화 공간이기보다는 마치 조선족들의 

구역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권온, 2011: 226). 따라서 조선족이 이용

하지 않았을 때의 광장은 다른 이주민 집단에 외면받으면서 광장은 대체

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그림9 참조). 이는 외국인 내에서도 집단 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안산시가 

추구했던 다문화 공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사례를 통해‘다문화’담론이 공간으로 구현된 곳이 안산에서 생겼는데, 

설립 당시 가지고 있었던 기존 다문화 공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그림 9] 다문화 공원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축제

출처: 중앙일보

 
[그림 10] 다문화 공원의 

평소 모습

출처: 연구자 직접촬영(2021년 4월)

2. 원곡동 자체의 분리

하나의 시설 혹은 공원처럼 일상공간 스케일에 존재해 있는 다문화 

공간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전체도 하나의 

큰 다문화 공간으로 지칭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원곡동에 거주하

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30,353명으로, 원곡동의 외국인 비율은 약 8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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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안산시 외국인 주민 전체의 약 34.8%가 원곡동

에 살고 있을 만큼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다문화 1번지’의 인식은 원

곡동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안산시는 원곡동의 다문화 공간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동과 법

정동을 분리하는 작업도 세부적으로 진행했다. 이전에는 법정동 명칭인 

원곡동 아래에 행정동 3개인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을 두고 있는 

구조였다. 이 중에서 다문화마을 특구는 원곡본동 일대에 해당했다. 안

산시는 2017년 7월 1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8개 동에 대한 동 명칭을 변경, 통합, 

분리했으며, 원곡본동에 일어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가 일어난 다문화마을 특구 서쪽 지역을 신길

동이라는 새로운 법정동을 만들어서 분리했다. 산단로를 기준으로 원곡

본동과 생활권이 분리된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원곡본동을 다문화마을 

특구지역으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 원곡동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원

곡1동과 원곡2동은 백운동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했다(표5 

참고). 백운동은 아직 법정동 상으로는 원곡동에 해당하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같은 원곡동은 이제 다문화마을 특구와 그 주위 지역만 

남게 되었다(그림10, 11 참고).

기존 행정구역 개편 후 행정구역 법정구역 개편 후 법정구역

원곡본동
신길동

원곡동

신길동

원곡동

원곡동원곡 1 동
백운동

원곡 2 동

[표 5] 원곡동의 행정적 분리 변화 과정

(출처: 연구자 작성)



- 62 -

[그림 11] 원곡동의 행정적 분리 이전과 다문화마을 특구 지역 위치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12] 원곡동의 행정적 분리 이후와 다문화마을 특구 지역 위치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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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 대규모로 개정된 이유는 숫자 나열식 동 명칭을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

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

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 되어있다. 또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원곡동은 아파트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분동 필요

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아시아투데이, 2016년 10월 20일; 

연합뉴스, 2017년 5월 11일). 실제로도 외국인들이 원곡동에 밀집되어 있

는 특성을 살려서 다문화마을 특구사업까지 확장되고, 이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도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원곡동이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원곡동에 거주하는 나머지 20%의 내국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원곡본동에 남은 내국인에 관한 논의는 

관할구역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여러 위원들이 동명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

될 경우 원곡동은 외국인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동네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안산시의회, 

2017년 4월 11일). 그런데 이에 대해 안산시가 제시한 답변은 주민자치

회에서 이미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내국인 인구가 작으면 지역 내 행

정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가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점, 다

문화마을 특구로 인해 내국인들도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행정지역 개편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곡동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한 현실은 달랐다. 분동으로 인해

서 원곡동의 내국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9년 이

후 최근 10년간 원곡동(2009년 당시 원곡본동)의 외국인 인구는 16,054명

에서 30,35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내국인의 

인구는 27,979명에서 6,646명으로 급감하면서 원곡동을 떠나고 있는 현

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심리적인 경계가 가지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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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곡1동, 원곡2동을 백운동으로 바꾸면 백운동 주민들이 원곡본

동 주민들에게)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우월적인 위치를 갖기 위

해, 구별 짓기를 해서 동 이름을 백운동으로 바꿔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갈 때(가서 얘기할 때) 원곡동 아니면 괜찮은 거죠. (…) 이

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경계들이 있

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동 이름을 바꾸는 거는 심리적 경계라고 

한 거야.”(피면담자 2, 2021년 1월 27일)

남아있는 내국민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구 감소세

를 증가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소개했던 내국인들의 걱정에 대한 

안산시의 대처는 걱정과는 사실 무관한 내용이다. 원곡동 주민들은 지역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정작 시에서는 다른 영역에서의 지원을 약

속하고 있었다. 다문화마을 특구 사업이 여러 번의 사업 연장을 받고 외

국인 특화 지역으로 운영되면서, 토지주들은 원곡동의 지대를 올리기 시

작했다. 또한, 원곡동의 거주지역에 있던 건물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의 

주거 형태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

었던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 이 중에서 이주민들을 오랫

동안 지원했던 1세대 민간단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저희도 원래는 원곡동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의외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

요 (…) 집 주인이 계속 혼자 또 뭐 임대료 떠올리고 그리고 거기

에 사실은 요즘은 큰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좀 여러 명

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원룸으로 다 개조를 

해요.”(피면담자 5, 202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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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국인에 대한 피해가 이루어지는 한편,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

른 문제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바로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통제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다문화 공간 만들

기를 활용하고 있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판점이 존재해왔다. 초국적 자본

주의에 의해서 생겨난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와 이에 따라 형성된 다문화 

공간을 자본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이다(최병두, 2011: 37). 안산시 역시 

외국인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CCTV를 대규모로 설치하거나, 외국인

으로 구성된 자율 방범대를 편성하는 등 치안과 관련된 이슈는 특구 지

정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선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선주민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다문화마을 특구가 관광지로서의 효과도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범죄자가 인구 대비 많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불안감 인만큼, 이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인 해

결책이다. 외국인 범죄자를 내국인 범죄자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위 인구 

당 내국인보다 적은 영역도 존재한다(표6 참조). 그러나 한국의 언론에 

의해 외국인 범죄가 과장되어 알려지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원곡동과 다른 지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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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내국인 외국인

총 범죄자 수 1,754,808 1,715,439 39,369

등록 인구 51,849,861 50,578,054 1,271,807

10만 명 당 

범죄자 수
3384.4 3391.67 3095.52

형법범 수

(강력범죄)
990,685 970,467 20,218

10만 명 당 

형법범 수
1910.68 1918.75 1589.71

특별법범 수

(특별범죄)
764,123 744,972 19,151

10만 명 당 

특별법범 수
1473.72 1472.91 1505.81

[표 6] 2019년 전국 국적별 범죄자 수

(출처: 경찰청,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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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다문화 담론 변화가 다문화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안산시 다문화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 소개

본 절에서는 안산시의 시민사회 내에 있는 다문화 거버넌스를 설립하

고, 발전시킨 주요 행위자를 살펴본다. 안산의 다문화 거버넌스는 크게 

민간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세 행위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해주는 민관협의체까지 총 네 개의 행위자가 

안산시 다문화정책에 관여하고 있다(그림12 참조). 거버넌스의 설립 이유

는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안산

시 외국인주민의 꾸준한 인구 유입에 의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에 의해

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박범종, 2017). 행위자별 역할과 주요 활동 시기, 

그리고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안산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성

 

(출처: 박범종, 2017을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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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단체

민간단체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안산시의 이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

을 내어준 행위자이다. 현재 안산에는 20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존재하는

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행위자인 ‘민간단체’로 설명하는 경

향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단체의 설립 시기, 성격, 그리고 

규모에 따라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1세대 민간단

체’와 ‘2세대 민간단체’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1세대 민간단체의 경우 안산시와 중앙정부가 다문화 정책의 필

요성을 재고하기 전인 1990년대부터 이주민 지원 활동을 했던 단체를 일

컫는다. 이때부터 존재했던 단체들로는 안산선교교회(1990년 설립), 안산

이주민센터(1994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립), 안디

옥국제선교회(1995년 설립), 갈릴래아사목센터(1997년 설립) 등 종교적인 

성격을 같이 지니고 있는 단체가 많았다. 그 이유는 본래 반월공단에서 

일했던 국내 노동자들을 도와주었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국내 노동자 대

신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임금체불 및 인권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의 경우에도 대한예수장로회 서울 서남노회와 부천노회에서 설립한 기관

으로, 초반에는 기존 종교기관의 영향력이 가장 컸었다.

1세대 민간단체의 핵심 의제는 이주노동자에 맞춰져 있었으며, 이들의 

시민권 확보 및 사회 권리 개선이었다. 이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민간단

체들은 연대하여 1999년‘국경없는마을 운동’을 추진했다. 이 운동을 

통해 민간단체들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및 대안 공동체의 건설을 희망하

며 원곡동의 재개발을 반대하고, 지역 내 한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구하기도 했다. 집회나 축제로 단체 간 연합활동을 하고 노동상담의 자

원을 얻기 위한 협력에서‘지역을 만들어나간다’는 공동의 상위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이전의 노동, 인권이라는 복지 차원, 추상적인 영역에

서 실제 지역에서 거주하는 삶의 문제로 발전된 것이다(신유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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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세대 민간단체의 경우 21세기 이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 속

에서 생겨난 단체들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온누리M센터(2005년 설립), 

안산제일미션센터(2006년 설립),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2008년 설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8년 설립) 등이 있다. 이들은 장기체류 이

민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예산과 시설 규모가 1세대 민

간단체보다 크게 책정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치가 원곡동에 있어

도 안산시나 경기도 전역을 다루거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곡동을 벗

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 

2세대 민간단체들이 주로 하는 이주민 지원 활동은 한국 문화의 적응

을 돕기 위한, 동화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 혹

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2006년 중앙

정부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집단에게는 사회통합적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세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세대 민간단체와의 권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2. 안산시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민간단체 다음으로 안산시 다문화 정책에 참여했으며, 민

간단체와 함께 다문화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2004년 고용허가

제도 이후 안산시의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른 지방정부와

는 달리 능동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이

주 행정과 관련된 안산시의 명성은 다양한‘전국 최초’의 기록으로 연

결된다(오경석, 2010). 

먼저 안산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이주민 전담부서를 분리해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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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정부였다. 이를 확장, 독립하여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이주민

들의 주민센터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열었다. 이후 여러 번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21년 현재는 1본부 2과 5담당 31명의 외국인주민지원본

부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센터 내에는 외국인주민지원과가 있어 교육프로

그램, 문화행사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

무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서는 외국인주민정책과도 같이 활동하

고 있어 외국인의 거주환경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주민공동체 대표자 회의도 주최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2009년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안산시 

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인「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는 이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조항이 더 추가되어 

현재는「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자리잡혀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안산시는 최초의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이라

는 새로운 목표를 추진하고, 2009년 중소기업벤처부(당시 지식경제부)로

부터 지정을 받는데 성공한다. 안산시는 이 특구를 통해 내외국인이 더

불어 사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관광 상

품화하고, 다문화 의식 함양을 도모한다고 밝혔다.4)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이후에는 다문화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여 배치

하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예산을 받

는 주체가 되면서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늘리게 되고, 중앙정

부의 기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게 된다. 이주민 지원의 경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관광 사업 

중에서는 다문화 음식거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때 외국인 조리사에게

는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적용해서 고용추천서와 비자 발급 과정을 간

소화해주는 지원도 함께 시행했다. 안산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619

4)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검색일:2021.02.04.) 

https://global.ansan.go.kr/multiple/MultipleFamily.jsp?menuId=160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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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게 외국인 조리사 고용추천 신청서를 발급해주었으며, 2019년을 기

준으로 100여 개의 아시아권 외국 음식점들이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안산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참고).

부처 및 담당 

부서
주요정책 주요 추진기관

외국인주민정책

Ÿ 외국인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총괄

Ÿ 민관협의체 운영 및 기획 ž 총괄

Ÿ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노력

Ÿ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개최

Ÿ 외국인주민정

책과

Ÿ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재한동포

Ÿ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조례 제정 및 보완

Ÿ 인권증진위원회 개최 및 총괄

Ÿ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운영

Ÿ 안산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운영

Ÿ 외국인주민정

책과

Ÿ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다문화특구지원

Ÿ 다문화마을특구 운영

Ÿ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조사 분석

Ÿ 외국인조리사고용 추천서 발급

Ÿ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Ÿ 외국인주민정

책과

Ÿ 출입국관리사

무소

외국인주민복지

Ÿ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Ÿ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Ÿ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Ÿ 진학지도 상담실 꿈 다리 설립

Ÿ 외국인주민지

원과

Ÿ 안산시글로벌

청소년센터

지구촌문화

Ÿ 캄보디아 쫄츠남 행사 개최

Ÿ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및 총괄

Ÿ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Ÿ 지구촌 합창단 설립

Ÿ 외국인주민지

원과

Ÿ 안산 이주민 

센터

외국인주민교육

Ÿ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Ÿ 컴퓨터활용교육 실행

Ÿ 다양한 문화 이해교육 운영

Ÿ 생활정보 제공 (안산 하모니 발행)

Ÿ 외국인주민지

원과

Ÿ 안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표 7] 안산시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현황

(출처: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사이트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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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

안산시 다문화 거버넌스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2004년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

이었지만, 이후 규모와 예산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행위자의 권

력이 강해진 형태이다. 이전에 했던 제도적 노력 중에서는 1993년 산업

연수생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한국 취업을 열어준 것이 있겠으나, 인

권문제, 선정 투명성, 임금문제 등 외국인의 기본권이 위협당하는 경우

가 많았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을 시작으

로, 2006년 제1차 외국인정책회의가 개최된 것을 시작하면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안산시의 다문화 거버넌스에 본

격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제4차 외국인정책회의의 결과로 2008년에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수립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었다(정성영·공동성, 2016). 2021년 현재는 「제3차 외국

인정책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며, 중앙부처별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현

황은 다음과 같다(표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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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및 담당 

부서
주요정책 주요 추진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Ÿ 외국인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총괄

Ÿ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외국인정책에 관

한 협의·조정

Ÿ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Ÿ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Ÿ 출입국관리사

무소

Ÿ 사회통합프로

그램 운영기

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권익지원과

Ÿ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및 사회적응 

지원, 지방정부 역할 보강

Ÿ 가족폭력 등으로부터 결혼 이민 여성 보호·

지원

Ÿ 다문화 아동 학교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Ÿ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Ÿ 시도 및 시군

구 지방정부

Ÿ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Ÿ 이주여성긴급

지원센터

Ÿ 이주여성쉼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Ÿ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시책 추진

Ÿ 다문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시책 

지원

Ÿ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Ÿ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Ÿ 외국인 정보화 교육 제공

Ÿ 시도 및 시군

구 지방정부

Ÿ 한국정보진흥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Ÿ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

화 방안 모색

Ÿ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Ÿ 다문화도서관 운영 및 관련 콘텐츠 개발

Ÿ 국제기구

(UNWTO, 

OECD)

Ÿ 공공도서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교육국제화담당

관

Ÿ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 지원

Ÿ 다문화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Ÿ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추진

Ÿ 외국 교육 기관, 외국인학교 참고

Ÿ 교육청

Ÿ 거점학교·특

성화 학교

Ÿ 시도 다문화 

교육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Ÿ 이주노동자 도입·고용 관리

Ÿ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관리

Ÿ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Ÿ 지방고용노동

청

Ÿ 외국인력지원

센터

[표 8] 중앙부처별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현황

(출처: 법무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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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8년부터 산하에‘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어 외국인정책

을 총괄하고, 안산시 지방정부와 다문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별도의 분과를 두고 이

들의 사회통합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이 

다문화 지역사회에 함께할 수 있게 자치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4. 민관협의체

민관협의체는 다문화 거버넌스에 가장 최근에 참여하기 시작한 행위

자로, 부사장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이다. 민관

협의체 구성원들의 소속은 학계, 민간단체, 시의원, 주민대표, 외국인 지

원 단체, 외국인주민, 정부 관련 기관 공무원 등 여러 집단을 대표하고 

있으며,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최희

순·박세훈, 2012: 34). 2020년 기준으로 안산시의 다문화 민관협의체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외국인주민정책과가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한 기존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외국인지원 정책 

마련 및 다문화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의 다문

화 민관협의체는 정책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다문화 거버넌스에서 맡은 가장 큰 역

할이다. 민관협의체가 개최하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추진된 회의는 연간 3-4회로 가장 최근 회의에서

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논

의하였다. 

경기도에서도 민관협의체의 역할을 하는 준 공공기관을 설립했는데, 

바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다. 이 센터는 2011년에 공포한 「경기

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2013년 개소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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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은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

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

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다.5) 다문화 정책의 여러 측면을 주제

로 ‘민관협력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연간 7-8회 개최하며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이주민을 거버넌스 행위자에서 제외했

던 과거와 달리, 외국인 주민 및 시민들의 참여도 장려하며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을 목표로 한다.

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센터소개 홈페이지(검색일:2021.02.03.),

 http://www.gmhr.or.kr/sub/sub01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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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관계 변화

1. 안산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관계

앞선 장에서 살펴본 다문화 담론의 변화 분석을 통해, 본 장에서는 이 

바뀐 다문화 담론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문화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력

을 주었는지를 바라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의 정의가 축소되고 변

형된 흐름이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

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견해 차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변화

는 크게 민과 관의 관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민간단체 내부에서 생긴 

변화로 나눠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절에서는 많은 공공기관을 운영하

는 행위자인 안산시 지방정부와 민간기관들을 세웠던 민간단체들과의 관

계에 대해 다룬다.

  1)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이전의 초기 거버넌스

두 행위자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력에서 갈등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초기 협력관계부터 살펴보면 사례 소개에서도 언급

했듯이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도와주었던 주체는 기

존부터 지역에 있었던 1세대 민간단체들이다. 이들은 체류하는 외국인들

에게 이주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선주민들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개선안을 모색해왔다. 안산시 지방정부 역시 2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도시산업 구조상 계속해서 늘어날 외국인 인구를 위한 정책들을 고

민하고 있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민간단체

와 가까이 소통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다문화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버넌스 구성 초기 단계에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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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었기 때문이다. 안산시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보 부재였다. 한국 전체로 보아도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공

동체가 이제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던 시점이라 지방정부에서 참고할만한 

선례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기관보다 먼저 외국인들을 돕

고 있었던 민간단체의 지원 형태를 참고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개선점

들에 대해 귀 기울여야 했다. 

반면에 민간단체들은 규모와 예산이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

족했던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었다.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비영리 단체거

나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분적

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들

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에서 기부나 지원금을 통해 추가로 확장해나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의 법적 처우 개선 및 공공

예산을 통한 보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이를‘국경없는마을 

운동’등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안산시에 그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민과 관이 서로를 필요로 했던 초기의 다문화 거버넌스 형태

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가 많다(오경석, 2011: 291; 신유경, 

2013; 정성영·공동성, 2016). 외국인 지원 활동이 민간단체에서만 진행

됐으면 그들의 영세한 규모 때문에 단기간의 움직임으로 끝날 수 있었으

나, 안산시가 민간단체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지방정부가 외국인 지원을 

돕기 시작한 것이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중앙정부도 증

가하는 재한외국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 환경의 조성을 위해 2008

년에는「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9년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는 등 정책 비전 및 계획을 설정하는 행보를 

보였다. 모든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외국인들을 지

원하는 모습에서 출발한 다문화 거버넌스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보았다. 기존과 달리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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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했다는 것은 분명히 진일보된 점이다(피면담자 10).

  2)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이후 와해되는 민과 관의 관계

그러나 다문화마을 특구 사업의 지정 전후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많

아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2009년 정도로 이미 다문화를 지칭하는 집

단이 결혼이주민 및 자녀로 축소된 의미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중앙정

부가 총체적인 외국인정책과 별도로 2010년「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분하는 모습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문화마을 특구의 사업 내용도 비전에는 다문화주의적 상생을 추구하

나,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일반적인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꾸려져 있었

다. 게다가 안산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

고자 관광특구로 만들려는 노력도 특구 사업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어 민

간단체와 의견충돌을 빚는 경우가 잦아졌다. 

민간단체는 특히 이 관광상품화 관련 사업들을 지적하며, 이 사업이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마을 특구가 아닌 상품화를 통한 도시 인식 

개선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많이 했다. 한 일례로 다문화마을 특구 

내 다문화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안산시는 외국인 조리사를 위한 비

자 절차 간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복지의 차별이 우려되었다. 게다가 특구에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

작하면 지대가 높아져 원래 원곡동을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었던 기존 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오경석, 2010; 박천응, 2012). 

안산시도 이를 받아들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특구 지역도 줄이면서 

합의를 보는 듯했으나,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도 기존의 목표들을 고수하

기 시작했다. 안산시 지방정부가 다문화마을 특구 사업 기조를 계속 유

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공공 기관에서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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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2023년까지 지정된 다문화마을 특구 사업의 총 사업비는 

416.8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81.6억, 도비가 62.1억, 시비가 265.5억

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관, 특히 안산시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반면에 민자는 7.6억에 불과해서, 사업의 방향성이 관의 방향성에 

맞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민간단체와의 크기가 기존보다도 더 벌

어졌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예산이나 지원 범위 면에서나 우위에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는 민간단체의 성격별로 다른 대우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서로 필요할 때 연락이 잘 되어서 돕는 단체(피면담자 6)도 있

었으나, 사업 위탁을 못 받거나(피면담자 4) 지방정부와 사업을 진행했으

나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경우(피면담자 2) 등 정부를 비판하는 유형이 

더 많이 존재했다. 

지방정부가 관 주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기존에 거버넌스를 통해 정립

했던 제도들이 정체되거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바뀐 다문화 담론을 통해 새로운 번역에 성공

하게 되면서 더 큰 권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Latour, 1999). 초기 거버

넌스의 성과물이라고 언급하는 외국인지원조례의 제정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진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피면담자 2, 10).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

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는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그러

나 내용상으로 보면, 외관상의 성과만큼 내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나 시책이 중앙정부가 일괄

적으로 만든 모범 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살리

지 못하고 있다(박세훈, 2011). 안산시는 5년 이내로 출국을 해야 하는 

단기거주 이주노동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인만큼 이들을 

위한 독자적인 인권조례나 정책이 필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안

산시의 많은 지원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중심 기조에 따라 결혼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안산에 오래된 민간

단체들도 그랬다. 다음은 한 1세대 민간단체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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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음에는 이주노동자로 했지만 그다음에 아동들,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뭐 이런 것으로 (단체가 변화)된 것이지요. 물론 초기에는 

이 노동문제에 많이 초점을 넣었지만 점점 하면서 이게 영역들이 

삶의 영역으로 포괄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결국에는 이주민의 개념으로. 우리 단체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그

렇게 포괄됐던 거예요.”(피면담자 2, 2021년 1월 27일)

인터뷰 결과 관의 지원 여부가 민간단체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어도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지원금 예산 계획이 거의 없다 보니,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넓혀서 지원금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 많은 안산시 민간단체의 현

실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지역별로 특화된 다문화정책이 나오지 못하

고 획일화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현재 안산시의 외국인정책은 다문화 거버넌스보다는 관 주도

의 하향적 정책을 띠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그림13 참조). 이렇게 변한 

데에는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으로 인한 권력관계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허권, 2020). 구체적으로는 안산시 지방정부가 다문화정책을 확장 시키

면서 민간단체와 중복되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민간단체와 이주

민들을 분리했다는 점과, 관광상품화 정책을 추가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생을 추구하기 보다는 특정 외국인 집단만을 위한 지원을 했다는 점이

다. 과거에는 상호협력적이었고, 권력관계가 비교적 동등했다고 평가받

는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관계가 현재는 지원과 위탁,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일어나는 갈등 관계가 주로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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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안산시 다문화 거버넌스의 행위자 간 관계변화

(출처: 박범종, 2017; 허권, 2020)

2. 민관협의체의 제정과 남아있는 문제점들

안산시는 다문화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이후에 2008년 민관협의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민과 관을 연결

하는 행위자를 별도로 설립해서 두 행위자의 권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

다. 안산시는 2년마다 새로운 성격의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며 여러 방면

으로 다문화 정책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안산타임스, 2014년 8월 28일). 

회의장에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의제로 거론되었다(피면담자 10). 다문화마

을특구가 있는 원곡동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및 다문화 마을 공동

체 형성을 위해 안산시가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진일보

된 점이다. 

그런데 민관협의체의 주요 안건이나 목표를 살펴보면 바뀐 다문화 담

론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안산시 다문화 민관협의

체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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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민간단체, 

지방정부에서 이미 논의가 완료되고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아직 안건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안산시 외국인주민의 주

를 이루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건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 사회

에서 변화한‘다문화’담론을 안산시 공공 행위자들이 그대로 수용함으

로써 그들은 제한된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산시 공무원들은 다문화 민관협의체의 평가나 개선 방안 탐구

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정

체되어 있다. 다문화 정책 전체에서 민관협의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추

진하고만 있는 상태로, 현재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들

을 수 있었다.

“그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생긴 이래로 이런 관련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게 진행된 바가 없어 가지고요 사실 좀 답변드리기는 좀 어

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올해는 좀 어려

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이제 결

과가 나오거든요.”(피면담자 3, 2021년 2월 9일)

민관협의체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한 것은 인터뷰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분기별로는 열렸던 다문화 민

관협의체 정기 회의가 2020년에 1회로 줄어들면서 우선순위에서 계속해

서 밀리는 모습이 보였다. 2021년 3월에 신규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

최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4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획하고 있

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으며(피면담자 3),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단체가 공공기

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의체

는 거버넌스에 필요한 행위자이지만, 현재는 관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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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다음은 1세대 민간단체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공무원하고 민간위원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지만 민간위원들은 일 

년에 두 차례 (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민간협의체 회

의했다는 것만 작성을 하고, 보고서에는 자문을 들었다고 나와요. 

(…)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공무원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거지 민간은 공무원이 하는 일을 정당성

만 부여해주는 거야. 거버넌스라는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공직자가 다 하는 거예요.”(피면담자 2, 2021년 1월 27

일)

결국 민관협의체의 구성원 중 일부는 평소에 정책을 집행하는 관의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관협의체라는 행위자도 관의 방향성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민관협의체는 다문화 거버넌스에서 

하나의 행위자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박범종, 2017), 주도적으로 의결권

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자에 비해 권력이 뒤떨어진다는 한계점도 존

재한다(피면담자 3). 회의장에서 어떠한 안건도 제안될 수는 있으나, 이 

안건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안산시의 행정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방정

부에 종속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피면담자 2). 결국 정기적인 회의 과정을 거쳐도 구체적인 안건이 

실제 발의되거나 합의과정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신유경, 

2013). 민간단체들이 민관협의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공무원

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으면 결국 올린 안건들은 회의장을 벗어나

지 못하고 안건으로 그치기만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나왔다. 처음부

터 민간단체와 지방정부는 수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피면담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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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민간영역 내부에서의 관계변화 

본 연구는 오경석(2011: 308)이 제기한 거버넌스 참여 단위들의 변화 

중 민간단체들의 교체 및 당사자 역량의 주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

을 발전시켜 행위자 내부의 관계변화까지 나아가며 설명하고자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민간단체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기존 단체들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체과정에서 어

떤 단체들은 기존보다 규모가 축소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행위자 명인‘민간단체’에서 일어난 변화로 

보기보다, 하나의 행위자가 세대에 따라‘1세대 민간단체’,‘2세대 민

간단체’총 2개의 별도 행위자로 분리되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대별로 단체의 성격, 규모, 구성 프로그램, 지

원 대상 등 다른 점이 많아 이를 하나의 행위자로 포괄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대신에, 이 단체들이 단체 명 속에‘민간단체’라는 공통된 명

칭을 쓰는 만큼 주요 시사점을 민간영역 내부에서 일어난 분리 현상으로 

서술하여 비교할 계획이다.

1. 1세대 민간단체 간의 변화

 1세대 민간단체들은 설립 시기가 21세기 이전이 많았던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선행 연구 및 안산시 공문서 등 기록으로 남아있는 1

세대 민간단체의 연락처, 주소,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규모로 원곡동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었다(표9 참조). 2021년 현재 조사한 결과 많은 1

세대 민간단체들이 없어졌거나 위치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옮긴 상황이

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공간’  개념과 연결

지어서 설명하면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공간적 분

포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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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년도) 대상국가 활동상황 현재 주소

안산선교교회(1990)
동남아시아(주로 

필리핀), 중국

상담, 의료, 

한글교육, 

국내외단체지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

안산이주민센터

(1994)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기타

상담, 의료지원, 

한글교육, 컴퓨터 

교육, 국제결혼, 

가족지원 및 모임, 

소식지 출판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42

안산 안디옥 국제 

선교회(1995)
인도네시아

의료지원, 

한글교육, 각종 

행사(소풍, 캠프, 

체육대회, 쉼터 등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26 (안디옥 

인도네시아선교회로 

명칭 변경)

소금밭교회(1996)
동남아시아, 

나이지리아

의료지원, 

한글교육, 각종 

행사, 

쉼터운영:아프리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길 88

갈릴래아 외국인 

근로자 

사옥센터(1997)

동남아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상담, 쉼터제공, 

의료지원, 

국내법교육, 

한글교육, 소식지 

출판

(기존 주소: 안산시 

단원구 원곡성당길 

7, 나동 106호)

동산교회선교센터(2

000)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예배, 상담, 

한글교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

안산 조선족 

교회(2001)
중국, 조선족

상담, 의료지원, 

한글교육, 국내법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2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 

& 중국 동포의 

집(2002)

중국, 조선족

노동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교류, 

문화사업, 쉼터, 

한글, 컴퓨터 교육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관산2길 9-1 (주소 

이전, 다문화 

어학원도 동시 

운영)

베트남선교원(2005) 베트남
예배, 상담, 쉼터, 

한글교육
없음

지구인의 

정류장(2009)
이주노동자 미디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표 9] 안산시 1세대 민간단체의 지원 대상 국가 및 활동(설립 연도순)

(출처: 윤인진, 2008; 신유경, 2013을 연구자가 추가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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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간단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강한 연대의식은 이전

에 비해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과거에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

동권 보장 문제가 1세대 민간단체들의 공통 의제였기 때문에 안산 지역 

2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05년 8월 안산이주연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강제 단속 추방 저지 및 원곡동 특구 반대 운동 등을 진행하며 안산시 

지방정부에 의견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다문화마

을 특구가 지정되고 안산시 내 이주민지원분과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서, 거버넌스의 주도권이 안산시로 이양되고 목표를 잃어버린 안산이주

연대는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다. 1세대 민간단체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

체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떨어지게 되었고, 그 자리는 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2세대 민간단체들이 대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 주도적 외국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 민간단체들

의 실무자들은 예전의 연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이들이 다시 모이기엔 쉽지 않다. 1세대 민간단체 중 그 성격과 규

모에 따라 일부는 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탁을 받는 순

간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조와 같이하게 되면서 주변 단체와의 교류

가 줄어들게 된다. 

“그 당시에는 이주민연합단체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그런 단체들의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탁 센터들이나 프로그

램 이런 것들을 같이하면서 오히려 민간단체 활동은 많이 와해 

된다고 봐요. (…)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런 차이도 있고 위탁을 받는 순간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순응하고 그거를 하는데도 바쁜 거지.”(피면담자 4, 2021년 2월 

10일)

1세대 민간단체들이 흩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각 단체가 담당하는 

이주민들의 국적이 특정 국가로 한정되어 있어 세부적인 이해관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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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이다. 1세대 민간단체는 지방정부와 달리 규모가 작아 모든 언

어를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발전하는 방향을 선택했다(표10의 대상국가 항목 참조). 각 단체에서 고

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

분을 찾아내고, 이주민연합단체에서 이를 모아서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

써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본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 도시의 특성상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중

요한 과제로 받아들인 것이 안산시만의 특징이자, 강점이었다(박세훈, 

2011).

그런데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했던 기본권이 보장되는 순간, 동시

에 1세대 민간단체 별로 가지고 있었던 의제의 교집합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도 동시에 낳게 되었다. 단체들이 연대해서 주장했던 제도적인 보장

이 한편으론 단체들 간의 교류를 끊기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

다. 단체들이 국가별로 특화되어 있는 상황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기 때

문에, 안산시가 개최하는 국가 대항 월드컵이나 세계인의 날 행사가 아

닌 이상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피면담자 4, 5). 

지금은 다문화 거버넌스의 중앙에 안산시 지방정부가 자리를 잡고 있어 

모든 단체의 소통 창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없

어지거나, 다른 단체와 같이 운영하게 된다(피면담자 2).

민간단체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다문화 거버넌스 내에서 발생하는 큰 

변화이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1세대 민간단체들도 미래가 불투명

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미래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가 단기 비자 형태로 입국해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의 특

성상 반드시 5년 안에는 고국으로 떠나야 하는 특성 때문에 단체의 구성

원 수가 매번 바뀌고, 안산시와 사업 중복 때문에 참여 인원이 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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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미등록 체류자 지원 문제도 

남아있다. 미등록 체류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지도 않지

만,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 체납

이나 인권에 대한 상담은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세

대 민간단체는 불법체류자의 실태에 대한 인식 개선 방향성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말한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법체류자는 원래 말하면 미등록 체류자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형벌을 저질렀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행정법 상으로 기간은 넘겼다는 거죠. (…) 그런데 불

법체류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약간 어감이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

을 막 부르는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등

록 체류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피면담자 5, 

2021년 2월 23일)

이처럼 민간단체는 불법체류자를 보살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의 미래를 위한 대책까지 생각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

방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지원해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

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제조업, 농업, 어업의 필수노동력이 되어버린 

이주노동자의 단속을 자제하고, 코로나19로 자진 출국을 신청해도 그러

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강제추방 및 단속을 하지 않는 정도이다. 

그러나 안산시 지방정부의 차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1세대 민간단체와

의 네트워크 관계가 중앙정부보다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의 

다문화 담론과 맞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선

택과 집중을 통해 다문화의 거점을 키워내고 있어, 위탁을 받은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장들 간의 회의감도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 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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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가 무너진 상황을 두고 한 1세대 민간단체는 안산시를‘또 하나의 

민간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피면담자 4).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바뀐 다문화 담론이 강력한 행위자로서 네트워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에는 1세대 민간단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마도 지방정부와 

겹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다(피면담자 2). 더불어 

사회 통합 정책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상

생과 조화, 일상생활에서의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작업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한 다문화 담론

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많은 만큼, 그들을 일반화시키지 않고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들의 장기적인 입지 개선을 위해서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2. 2세대 민간단체의 등장 

1세대 민간단체들은 지방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거버넌스에 소

속되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현재 거버넌스에 남아있는 단체는 지방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단

체와, 1세대 민간단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신생 민간단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단체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이 새로운 단체들을 2세대 민간단체라고 구분하여 부르고자 한

다.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인권 조례가 이루어

진 이후에 설립되어있는 특징을 가지며, 안산시를 거점으로 운영되었던 

1세대 민간단체와 달리 2세대 민간단체는 처음부터 중앙정부 등의 지원

을 받고 경기도, 혹은 전국적인 규모의 재단이 안산시에 지부를 설립하

는 방식으로 세워졌다(표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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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년도) 대상국가 활동상황

온누리M센터(2005)

몽골,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23개 국가

다문화가정 지원, 무료 

의료 진료, 법률 상담, 

아동센터 운영

귀환동포안산지회(2006)
중국동포 등 귀환동포 

전반

다문화자율방범대 운영 

및 순찰, 중국동포 지원

갈릴래아 

어린이집(2007)

중국,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교회예배

샤론어린이집(2008)
중국,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물댄동산지역아동센터

(2008)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지역사회연대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2008)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쉼터 & 무료급식사업, 

무료 의료 진료사업, 

한국어 및 법제도 교육 

사업, 문화체험 및 탐방 

사업,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등

우리함께다문화 

지역아동센터(2009)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전반

생활교육 프로그램

아동인성교육 프로그램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표 10] 안산시 2세대 민간단체의 지원 대상 국가 및 활동

(설립 연도 순)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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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새롭게 안산시 다문화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된 

2세대 민간단체들은 축소된 ‘다문화’의 정의에 맞게 지원 대상을 다문

화가족으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안산시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단체들은 그들을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안산

시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번역 과정을 바탕으로 2세대 민간단체들은 지방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몇몇 단체는 안산시 

혹은 중앙정부 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도 

존재한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1세대 민간단체와는 

다른 양상이다. 

2세대 민간단체들 내부에서는 이주민의 활동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모두 높은 모습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주요 지원 대상이 바뀐 다문화 

담론에 맞게 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와 달리 비자 재연장이 상대적으로 쉽

고 최대 기한이 없으며, 한국에 귀화하는 비율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과 다르게 2세대 민간단체들은 꾸준한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종교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2세대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종교활동, 

복지활동, 교육활동 등 한 민간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어 이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피면담자 6, 11). 이 역시 지속

가능성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해 있는 1세대 민간단체와 다른 모습을 보

이며, 그 이유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

획, 다문화지원정책과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다문화 거버넌스에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민간단체의 규모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이다. 과거에 1세대 민간단체들이 지방정부와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안정적인 자금력이었다. 그러나 2

세대 민간단체의 경우 여러 공공기관에서의 위탁, 혹은 큰 규모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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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재단을 모기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지

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1세대 민간단체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독자

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민간단체들은 이제 안산시의 민관협의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음은 2세대 민간단체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다.

“안산시와 특별히 뭘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안산

시로부터 가장 많이 연락받는 건 세금 통지서에요(웃음). (…) 그

렇다고 안산시와의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안산의 정보소식

지에서 인도네시아어 번역을 직접 맡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단체에 있는 모든 사업은 교회

가 주도적으로 정해요.”(피면담자 6, 2021년 2월 23일)

다른 2세대 민간단체들 역시 안산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안산시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도 없는 상황

이었다. 이는 1세대 민간단체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1세대 민간단체

들은 기존에 협력적이고 동등했던 권력관계를 그리워하면서 지방정부의 

현재 태도에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2세대 민간단체들은 교류의 

정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이 적었다. 특히 기존에 있던 단체에서 다문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장

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 밖에서 지원 활동을 벌

이며, 안산시 다문화 거버넌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단체도 있었다(피

면담자 12). 

이는 안산시가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했었는데, 이

런 민간단체들은 안산시와 모재단으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이 크기 때

문에 조직체계도 크게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구체적인 사업 

별로도 담당자가 존재하여 운영되고 있어 안산시는 큰 틀을 지정해주면 

나머지는 민간단체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피면담자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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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역시 다문화 거버넌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

분 민관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행위자 간의 거

버넌스 네트워크가 약해진 이유에는 행위자 간의 상호교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안산시 지방정부와 1세대 민간단체들이 서로를 필요

로 하여 교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번역 행위를 통해 행위자-네트워크 

관계가 점차 두터워졌다면, 지금의 안산시와 2세대 민간단체 모두 거버

넌스의 행위자면서 동시에 내부의 네트워크가 커진 상황으로 내부의 네

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 네트워크와의 교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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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구에서 거론되었던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담

론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 다뤘다. 아

울러 이 변화들이 정책, 사회, 공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들

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 일대, 그리고 안산시의 지역 다문화 거버넌스를 

각각의 사례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맥락에 따라 해

석이 달라지면서 다의적인 용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

다. 서양 담론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을 때‘다문화’는 지속 가능한 공

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외국인 집단에 대한 관용을 실천하는 다문화

주의 이론의 일부로 들어왔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다문화’는 결혼 

이민자나 그들이 형성하는 가족을 주로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었다. 정

치적으로는 바뀐 담론으로 인해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 지원 대상이 장기

간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의 정의에 혼선

을 빚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사회, 공간적으로는 ‘다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주민과 이주민을 분리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지역 주민

들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안산시가 처음에 

다문화 공간을 만들 때 일상적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일상

생활에서 두 집단 간의 교류를 추구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생

과 조화보다는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공간의 내부 역시 집단 간의 대화와 교감보다는 외국인을 위한 하향적 

복지와 일방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다문화주의의 이념에서 

멀어지고, 외국인 공동체적 성격만 남게 되었다.

둘째, 한국에서 다문화 거버넌스의 원형으로 여겨졌던 안산시 지방 거

버넌스는 이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있다. 이 현상의 큰 부분은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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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다문화주의 담론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변화를 일으킨 주체가 대부

분 규모와 예산 측면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진 정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차이를 사용하면서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쳤는

데, 먼저 공공기관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

지 않고 본인들이 새롭게 정의한 축소된 다문화주의에 동의하는 소수의 

단체에만 예산을 집중했다. 그 결과 안산의 외국인 정책의 의사 결정 과

정은 이제 거버넌스 기반보다 하향식이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민간단체를 잇는 연대의식 역시 약해졌다. 과거에 이 

연대는 정부에 대응할 수 있었던 강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

분의 예산이 정부에서 분배되고, 다문화 정책 역시 관에서 주도하게 되

면서 초기 민간단체들은 지방정부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

들은 거버넌스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이 빈자리는 다른 민간단

체들이 채워주면서 민간단체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다문

화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본 연구를 덧붙임으로써, 이 영역에 대한 

연구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고한 점이다. 다문화 연구는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 논의는 일부의 

영역에서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다문화는 중앙정부의 외국

인 정책 제정과 맞물려서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다뤄진 주제였다. 그러나 

현재는 다문화의 의미가 좁아지면서 교육학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정의 교

육 문제나 사회학에서 다루는 다문화 의식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

존에 있었던 논의들, 특히 공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 공간 및 정

치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거버넌스의 권력관계 변화를 관측시켰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재고하는 

의미도 가진다. 그렇지만 다문화 정책이 거버넌스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양기호, 2013: 154), 현재의 관 주도적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정답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각각의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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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 

것은 거버넌스에서 관 주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무게 

중심이 옮겨졌고, 행위자 간의 정책 기조는 더 명확하게 대조되면서 갈

등 관계가 깊어지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

다. 그리고 현재의 다문화 정책 방향성이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 거버

넌스에서 추구하는 이념적인 포용과는 벗어난 모습이 여러 피면담자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이를 한국 사회에서는 용어가 가지는 친근함과 좋은 

의도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다문화’를 계속 오용하고 있

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함의는 각 지역에 특화된 다문화 거버넌스의 필요

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다문화 공간에 따라 이주민의 직업별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 시화 공단이 가

까운 이유로 현재까지도 이주민 노동자의 비율이 결혼 이주 여성, 유학

생보다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사유로 시민단

체들은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지원 범위를 넓혔고, 정

부가 다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에도 지원 대상은 장기 거주 이주민

이 우선순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노동자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

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시민사회 거버넌스 내부의 갈등 역시 깊어졌다. 

이 문제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공단이 많은 김포, 평택, 그리고 최근에 

이주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울산, 김해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미래

에 갈등이 더욱 깊어질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하나의 경향성만 좇을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주민의 인구 구성이 

다르므로 시민단체들이 그 구성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이 변화해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다문화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었다. 한 국가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총인구의 5%가 넘는 국가는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

데,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연도는 2019년 총 

2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외국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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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다음 해에는 다문화사회

에 들어서는 것이 확실시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유입이 어

려워지고 고국으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 외국인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

세를 보였다. 비록 코로나19가 시기를 조금 늦췄지만, 한국이 다문화사

회에 들어서는 건 몇 년 안에 실현될, 변함없는 사실이다. 현재도 한국

의 많은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어업의 일자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채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의 고도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추세에서 여전히 

이 일자리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수 인력이다. 또한 산업 발달로 인해 결혼 이민자 혹

은 유학생 등 외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앞둔 나라인 만큼 다문화 공간과 외국인 커뮤니티, 그리

고 다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내국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거버넌스가 유지될 수 

있게 관은 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으며, 행위자

별로 담당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민과 관의 지원 정책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 외국인들이 특정 기관

에 몰리면서 다른 쪽은 소외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경제적

으로도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보다는 과거에 안산시 외국인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 정책의 당위성 범위를 넓혀주는 작업을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식 향상 및 다

문화사회의 이념 교육을 통해 미래에는 외국인 집단을 편견 없이 받아들

일 수 있는 환경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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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changes that are happening within 

the city of Ansan, which is a developing multicultural city in South 

Korea. It observes the changes in mainly two parts. One is the changes 

in the multiculturalism discourse itself, which covers from foreigner 

policies that have been enacted in South Korea to the multicultural 

spaces that are forming in Ansan. The next shows the power changes 

between the actors that form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in Ansan. 

This governance, which mainly consis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forms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Ansan. This 

research also assumes that the multiculturalism discourse change have 

mad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s in the governance, with 

the use of Actor-Network Theory(A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everal 

changes in defining the term‘다문화’in the Korean society. Whe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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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irst introduced through academia,‘다문화’was based on 

multiculturalism theories that value sustainable community and to 

practice tolerance to all groups of foreigners. However, multiculturalism 

in Korea is more politically used as a term to gather attention and 

familiarness. The positive connotation of the word itself seems to 

justify their foreigner policies. However, ‘다문화’ actually is used in 

a very confined definition. In Korea, the term‘다문화’refers to only 

the marriage immigrants or the families that they form. Most of the 

budget and supporting policies are focused on these groups as they are 

the ones who reside more longer compared to other foreign groups, 

such as migrant workers. This means that discrimination among groups 

are underway. In addition, the spatial changes in multicultural spaces 

have created more distance between foreigners and locals. Instead of 

establishing everyday interaction among the two groups, the Korean 

community have made spaces that are more suitable for foreigner-only. 

This decreased the reciprocal arrangements that were inside the area 

before, thus leading to separation.

  Secondly, the local governance in Ansan which was once considered 

a prototype of multiculturalism governance in Korea is now facing some 

new changes. A big part of this phenomenon is derived from the 

change in multiculturalism discourse mentioned earlier. The actors who 

made the changes were mostly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which 

has more power in terms of size and budget. Using this difference in 

power also effected the governance. Rather than accepting the private 

organizations’ suggestions in foreigner policies, the public sector 

decided to arbitrarily defined multiculturalism in their way and 

concentrated the budget to only a few organizations that agreed with 

the government. As a resul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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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in Ansan has now become more top-down than governance 

based. Moreover, the solidarity that linked the private organizations 

have also weakened due to the overpowered government. In the past, 

the rich experiences and ties among the private sectors was their 

strength when debating the budget with the city government. But now 

since most of the budget is distributed by the government, groups that 

were able to receive funding now follow the city government’s 

policies, and less interaction was made with their fellow organizations.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by 

adding this study to Korea's multicultural phenomenon and prior 

research related to multiculturalism, it was reconsidered that continuous 

research in this area is necessary. Another implication is that it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various meanings of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which began years ago. In addition, this study 

reconsiders the future direction of multicultural governance by 

presenting the need for region-based specialized multicultural 

governances. This is because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migrants 

varies depending on the multicultural space.

  

Keywords :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pace, Governance, Ansan

Student Number : 2019-2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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